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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청년들 입장에서는 근무 여건(시설, 혜택, 복지, 교통 등)이 도시에 비해 상대

적으로 취약하고 같이 일하는 또래가 적다는 점 외에도, 자신들의 전문성을 담아

내면서도 창의적이고 새로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지식 노동 일자리가 부족하다

는 것이다.

넷째, 농촌 지자체의 일자리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 부족 문제이다. 대부분의 농

촌 지자체가 일자리 관련 전담 부서가 없거나 담당 공무원이 부족하고, 있더라도 

순환보직 등으로 인해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기존 사업 관리에 치중하고 있다고 청년들은 지적한다. 

다섯째, 농촌에서 일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역 내 인식 부족 문제이다. 농촌 소멸 

위기 상황에서도 지역 내에서는 청년들이 농촌에서 일하는 것 자체를 사회적 실패

로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는 것이다. 이는 출향 청년들이 귀촌을 꺼리는 이유로 

작용한다. 농업에 종사하는 것뿐 아니라 농촌에서 취업·창업하는 것 자체가 청년에

게는 하나의 좋은 꿈을 이루는 것으로 인정받는 분위기 조성이 아쉽다는 것이다. 

<표 5-1> 농촌 청년들이 지적하는 소득·일자리 분야 문제

지역 소득·일자리 분야

강원·
충청권

○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새로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지식 노동 일자리 부족(사회적 경제와 같이 
의미 있는 일의 경우, 저소득이여도 취업의사가 있음) 

○ 일자리의 질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시설·혜택·복지·교통편 등의 근무여건, 정규직 및 
사무직, 또래 입사동기 등 부족)

○ 좋은 일자리가 일부 있지만 일자리 공고를 내어도 지원자를 받기 어렵고 신뢰도 있는 채용 정보 
채널이 없음

○ 채용 공고는 있으나 정작 농촌 청년들의 지원이 없음(사람인 등에 채용 공고를 올려도 농촌 청년
들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 채용 사이트는 도시 근무를 원하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는 곳으로 
농촌에 있는 청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만날 수 있는) 일자리 정보 채널이 부족함

○ 농촌 주민, 삶, 복지, 문화를 활성화하는 일자리는 그 지역의 특정 사업가가 독점. 젊은 청년들이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는 자영업 환경이 마련되지 않음

○ 지자체에서 기업 유치 시 농공, 생산 공장에만 집중되어 있어 이외 다양한 기업, 면 단위 돌봄 기
능 기업 등 사회적 기업 유치 필요 

○ 청년 귀농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선. 농촌 소멸 위기에도 농촌에서 일하는 것 자체를 사회적 실패
로 여기는 분위기. 청소년 교육에서부터 지역 노동의 가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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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지역 소득·일자리 분야

전라권

○ 농촌의 일자리가 계절의 영향을 받는데, 농번기가 아닌 시기에 필요한 일거리 및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필요

○ 일자리에 필요한 기술 부족, 기술 습득을 위한 정보 부족

○ 알려지지 않은 농촌 일거리에 대한 정보 부족

○ 도시 중심 노동관으로 인한 농촌 일자리 기피 현상 발생(도시 중심 일자리가 미디어를 통해 형성
되어 있음). 청년의 힘든 일 기피 성향. 청년의 직업 선정 기준 높음(직업 선정 눈높이가 높음)

경상권

○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적음. 자신의 전공을 살릴 수 있고, 고용 관계
가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가 부족

○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상태가 많음. 경제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이 보장된 일자리 
필요

○ 지역 내 채용 관련 정보 부족하고, 청년층 창농·창업을 위한 제도적 지원 부족

○ 지역 자원·인력을 활용하지 않는 용역·외주화 시스템

○ 담당 공무원의 연속성 부족(순환근무제, 업무 인수인계의 연속성 부족). 일자리 정보 알림 담당 
공무원의 부재, 기존 사업 관리 위주의 업무 진행

○ 노인 일자리 위주의 정보(농촌 특성상 노인이 많고, 청년이 적음)

○ 농촌 내 일자리에 대한 개념, 인식 부족하고, 시골에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일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자료: 저자 작성.

1.2. 주거·생활여건 분야

농촌의 주거·생활여건과 관련하여 농촌 청년들은 주택·환경, 의료, 교육, 교통 

등의 문제를 많이 언급하였다.

첫째, 주택과 관련하여 주택정보 부족 문제를 가장 많이 제기하였다. 농촌은 도

시에 비해 주택 매물이 많지 않아 선택이 폭이 넓지 않은 상황인데, 그나마 나오는 

매물도 지역에서 오래 산 지역주민들끼리 정보가 공유되는 경우가 많아,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에 빈집이 어디에 있고 임차료는 얼마인지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

다. 이밖에 쓰레기 수거 여건이 미비하여 악취 및 환경이 훼손되는 경우, 외국인 불

법체류자, 빈집 등이 많아 밤거리 이동이 어려운 문제를 지적하였다<표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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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농촌 청년들이 지적하는 주택·환경 분야 문제

지역 주거·환경·안전 분야

강원·
충청권

○ 주택 탐색 정보 부족으로 주택 판매자와 연결이 어려움. 살고 싶은 지역에 빈집이 어디에 있고 임
차료는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 찾기 어려움. 부동산이 없거나 탐색에 제한됨

○ 청년을 위한 공공주거 공간, 청년 임대 아파트 등 부족(여러 계층과 청년이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
기 위해 경쟁(도시의 경우 청년 전용 임대 주거공간 있음) 

○ 농촌 겨울철 난방비가 도시 지역에 비해 2배 이상 많음

○ 빈집이 비행·불법행위 장소로 악용되어 위험

전라권

○ 실거주 주택과 주택정보 탐색의 어려움: 작은 평수의 집이 많음

○ 농촌 환경 문제: 쓰레기, 농약병, 폐비닐, 일반쓰레기 등이 쌓여 있어 악취개선에 어려움. 차로 쓰
레기장까지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농사 후 배출되는 폐비닐, 분수호스, 점적호스 등 폐기
물 처리 방법에 대한 안내 교육이 절실히 필요(폐기물 처리교육 부족 및 필요) 

○ 불법적 환경 훼손에 따른 환경오염과 안전 위협

○ 도시가스 설비 미비로 주거 난방비가 도시에 비해 많이 나옴

○ 외국인 불법체류자(방범) 안전 위험, 신고 시 한 번에 지원되지 않음(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문의 시 
여기저기 다른 기관으로 요청전화를 돌림)

경상권
○ 주택 매물, 거래, 투자, 거주 목적의 주택정보가 공유되지 않음, 주인만 아는 주택거래 시장

○ 주택정보가 일부 이장급·지역주민들에게만 독점되어 있음

자료: 저자 작성.

둘째, 농촌 의료 접근성 문제이다. 지역 내 병원이 부족하고, 진료 과목이 한정

적이고, 의료진의 전문성도 떨어져, 많은 경우 양질의 병원 진료를 위해 원거리 대

도시로 이동을 해야 한다. 특히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긴급 사고 시 난처한 경우

를 많이 겪는다. 청년들은 의료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다 보니 서비스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 그리고 농촌의 경우 행정 구역이 넓어 관내 병원보다 인근 지역 병

원이 더 가까운 경우가 있는데, 응급 상황에서 근거리 병원이 아닌 원거리 관내 의

료기관으로 후송이 이루어져 이동 시간이 더 소요되는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표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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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농촌 청년들이 지적하는 의료 분야 문제

지역 의료 분야

강원·
충청권

○ 지역 내 종합병원과 아동 전문 병원이 없음. 소아과의 경우 대기순번(예약) 새벽부터 해야 함(지역 
내 병원이 없어 인근 타지역 병원까지 가는 거리가 왕복 2시간이 기본, 응급 상황 발생 시 어려움 
겪음. 응급실, 산부인과, 소아과 등 지역 내 의료 서비스 부족, 특히 사고, 낙상 등 긴급사태 발생 
시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음) 

○ 관할 지역 외 병원에서 응급의료지원을 받을 수 없음. 근거리 병원이 아닌, 행정 권역 단위 병원으
로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기에 응급차가 근거리 병원이 아닌, 먼 거리의 행정 거점 병원으
로 이동함(응급차가 거리상 가까운 병원으로 이동하지 않음)

전라권

○ 자녀출산 등 육아에 필요한 긴급 의료시설 부족(농촌에서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병원과의 거리
가 멀어 장시간 소요됨).

○ 농촌 지역 공공 의료시설에 갔을 때, 수준 낮은 의료서비스를 만날 수 밖에 없음. 실력 좋은 의료 
인력이 부족함. 좋은 의료 인력이 더 좋은 페이를 위해 농촌을 떠남. 지방 의료시설을 신뢰할 수 없
어, 병이 나면 아예 인근 대도시 큰 병원부터 가게 됨 

○ 지역 내 의료시설 특히 소아과,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부족. 아이가 뇌수막염을 앓을 때에, 옆 지역
의 병원을 찾아갈 때마다, 적합한 곳이 아니어서 길에서 몇 시간 동안 다른 병원을 찾은 경험 있음. 
지역 산부인과 시설이 부족, 찾을 수 없어 실제 산모의 출산을 위해 헬기로 수송했었음

경상권

○ 급한 상황에 갈 수 있는 병원 부족. 아기뿐 아니라 청년들이 생각보다 크게 많이 다침(적극적 활동
으로 인한 부상 가능성 높음)

○ 대형 병원에서의 진료 기회와 환경이 부족해서 도시에 거주하게 됨

자료: 저자 작성.

셋째, 자녀 돌봄·교육과 관련하여 농촌 청년들은 다양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

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한다. 농촌의 학교들이 학생이 적어 소규모로 운영되는 것

을 어쩔 수 없지만, 방과후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예체능을 포함한 다양한 사교

육 접근성이 부족하고, 일부 제공되는 프로그램도 제공 기관 간 연계가 되지 않고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프로그램 제공된다고 하였다. 맞벌이의 경우 돌봄 

종사자들의 원거리 출퇴근 문제로 늦은 시간까지 아이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

제도 지적하였다<표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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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농촌 청년들이 지적하는 자녀돌봄·교육 분야 문제

지역 자녀돌봄·교육 분야

강원·
충청권

○ 시골에는 영·유아 문화센터, 키즈 카페가 없으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다닐 수 있는 교육 관련 기
관(예체능 등)이 부족, 자녀 교육 문제로 타 시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음(자녀 교육 문제로 도심과 
농촌 두 집 살림인 경우 많음, 소규모 학교 폐교로 인한 자녀 교육 고민) 

○ 외국어, 수영, 피아노, 컴퓨터, 전문 코칭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부족(다양한 교육이 어려워 인근 
도시로 나가야 함. 일반적인 주류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대다수)

○ 농촌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도 교육기관 간 정보 공유가 잘 되지 않음. 체험농장, 스키, 승마 등 농촌
에 특화된 교육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를 교육기관 간 교류를 하지 않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음

○ 농촌에서 제공하는 교육이 실제 농촌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아닌 경우가 많음. 수요자 중심
이 아닌 교육기관이 기존 프로그램을 관습적으로 운영하려는 경향이 있음

○ 대형마트에서 진행하는 문화센터 프로그램은 참여하고 싶은 엄마들이 많지만 거리가 멀고 이동수
단이 마땅치 않아 참여 못 하는 경우 많음

전라권

○ 초등학교 이후,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청년 이주 비율 높음(교육여건 취약, 경쟁력 우려)

○ 맞벌이 부부의 아이 돌봄 어려움. 돌봄 근로자들이 18시 이후 근무를 싫어함. 새벽부터 때로는 밤
늦게까지 일하는 농촌 근로 시간에 맞는 탄력적인 돌봄 시간 필요

경상권
○ 학교의 숫자, 선생님, 교육 프로그램이 모두 부족

○ 아이 키우기가 어려워, (초등)고학년 이후 도시로 전학

자료: 저자 작성.

넷째, 교통과 관련하여 농촌 청년들은 대중교통이 부족하고 보행 안전이 확보

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농촌은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노선이 적고, 운행

간격도 길다. 그러다 보니 기성세대보다 일자리, 문화 여가, 사회 참여 등을 위해 

이동 요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청년들은 자가용이 없는 경우 더 많은 불편함을 

겪는다. 그리고 농촌의 도로가 좁고 가로등도 많지 않아 도로 옆 보행 및 자전거 이

동 시 안전을 위협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표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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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농촌 청년들이 지적하는 교통 분야 문제

지역 교통 분야

강원·
충청권

○ 타 시군이나 군 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부족하고, 있더라도 배차 시간에 
문제가 있음

○ 문화 활동을 향유하기 위한 대중교통·이동수단이 부족·불편함

○ 농촌길 설계가 차량 중심으로 되어 있음. 차도 옆 인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불안·불편함

전라권
○ 대중교통이 절대적으로 부족

○ 차가 없으면 이동이 힘듦

경상권

○ 농촌에서 대중교통이 열악하여 이동이 불편. 자가용이 없으면 이동이 불편함

○ 청년들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음

○ 대중교통이 이동노선과 횟수가 부족

○ 인도, 가로등, 자전거도로 등 이동 인프라 부족

○ 차량 미소유자(청년)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부족

자료: 저자 작성.

1.3. 문화·사회참여 분야

문화·사회참여와 관련하여 우선 청년들은 지역 내 문화·여가 시설 및 기회 부족 

문제와 더불어 지역 내 세대 간·세대 내 의사소통 부족 문제를 지적하였다. 청년들

은 다른 세대보다 문화·여가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고, 삶에 있어서 필수 요소라고 

인식하는데, 지역 내에 이들이 즐길만한 다양한 문화·여가 기회가 부족하고, 있더

라도 청년들 눈높이에 맞지 않다 보니 대도시로 이동하여 즐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또한 농촌 청년의 또래 집단 부족으로 인한 외로움, 청년세대 내 농촌 출신

자와 도시 출신 간의 소통 부족 및 일부 사업 선정 및 모임 참여 과정에서의 갈등의 

문제, 그리고 원주민 기성세대와의 교류 기회 부족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표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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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농촌 청년들이 지적하는 문화·여가 분야 문제

지역 문화·여가 분야

강원·
충청권

○ 지역 내 문화·여가 시설 부족으로 문화활동을 위해 대도시로의 이동이 필요하며 시간·비용 등이 
과다 소모됨

○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여가, 스포츠, 공연 등이 부족하여 워라밸이 지켜지지 않고, 삶의 질
이 떨어짐

○ 원주민과 이주민 간 소통의 장이 없음

○ 청년들 간(도시출신, 농촌출신)의 소통 갈등 존재(지역 인맥 소외 시 정부나 혜택 부족) 

○ 지역주민들과 친해지기 어려움(군중 속의 고독). 마을과 마을, 어르신과 청년, 원주민과 외지인 
(이주민) 등 갈등 발생 시 해결이 어렵고 중재자가 없음

전라권

○ 청년(농촌·도시출신) 간 갈등(사업선정, 모임참여 등) 발생(끼리끼리 문화 형성) 

○ 지역 내 교류 양극화 및 교류 부족(주거·일자리 관련, 가족·세대 간 소통 등) 

○ 외지인에 대한 텃세

○ 마음을 나눌 또래 친구의 부족 

경상권

○ 즐길만한 문화행사 부족. 지역 내 재미있는 일이 없음

○ 농촌 청년들이 새로운 인연을 만날 기회·장소가 부족함. 만남의 장이 부족하여 연애, 결혼, 출산 
등이 발생하지 않음

○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부족. 고령사회에서 홀로된 느낌에서 탈출을 위한 친구가 필요 

○ 도시에서 농촌으로 유입되는 청년들과 지역민을 이어줄 중간지원조직 육성·지원이 부족

자료: 저자 작성.

둘째, 농촌 청년들은 지역의 청년 정책 추진 및 정치 참여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

하였다. 청년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 그리고 정책 및 예산 결정 등의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최근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한적이고 참여 기회가 있더라도 대부분 

주인이 되지 못하고 들러리(구경꾼)로 전락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청년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담아내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전담부서에 전담자가 있어야 한

다. 하지만 대부분 여러 실무 부서에 청년 관련 업무가 혼재되어 있고, 청년 정책 

담당자가 있는 경우라도 전문성이 부족하여 민원을 위해 찾아간 청년이 정보를 제

공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과거보다 적지 않은 청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들이 기획

되어 추진되지만, 막상 정책 홍보가 제대로 되지 못하여 정책 결정에 참여한 소수

만 알고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표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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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농촌 청년들이 지적하는 사회참여 분야 문제

지역 의료 분야

강원·
충청권

○ 지역 정책의 들러리가 아닌 실질적 참여 기회 부족 

○ 농촌 정책 당사자 의견 반영이 부족한 것이 큰 문제로, 농촌 주민 당사자와 정책 간 간극이 큼(농촌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창구·기회·제도가 부족하고 농촌 청년들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
고 실제 정책과의 괴리가 발생)

전라권

○ 청년의 정책(예산) 결정 시 참여 기회 부족. 기관에서 청년 대상으로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음. 고령자 중심 지원 정책 발굴(고령자 투표 인구가 많으므로 정책이 고령자 중심으로 발굴됨)

○ 지자체 의원들이 대부분 고령자이므로 청년을 이해하기 어려움

○ 청년 의견 개진 단체 없음(개인 의견 개진 시 민원으로 인식)

○ 청년이 정책 참여 과정 및 정보 등을 모름. 정책 관련 소통 장소 기회 부족

경상권

○ 청년 관련 행사·제도·정책 등이 적지 않지만 막상 관련 정보에 대한 온라인 홍보(SNS, 사이트 등) 
부족. 오프라인 참여는 생업으로 어려움

○ 청년이 청년 정책의 기획·추진·평가에서 주인이 되지 못함(구경꾼, 들러리)

○ 낮은 정보 접근성과 행정 편의로 청년의 사회참여가 어려움. 정확한 제도명을 알지 못하면,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음

○ 청년이 중심이 되는 거버넌스(조직, 제도 등) 부족

○ 지원 정책들이 관할 부서·단체 별로 정보가 분산되어 있음. 청년 관련 지원이 여러 부서에서 제각
각 진행되며, 매년 부서가 바뀜. 순환 보직. 공무원에게 문의 시 전화 돌리기(“이 업무는 저희 담당
이 아닙니다.”). 공무원 편의주의, 공급자 중심의 홍보와 소통방식, 의지 부족 

○ 특정 인원에게 홍보 업무가 배정되고, 업무 인수인계의 연속성 부족

자료: 저자 작성.

2. 농촌 청년을 위한 지역 활성화 아이디어

앞서 도출된 농촌 생활에서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 해결과 그 과정상에서 청년

의 역할 활성화와 관련하여 청년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정리하였다.

2.1. 소득·일자리 분야

소득·일자리 분야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우선 청년이 주도하는 농촌 일자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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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제공 서비스가 제안되었다<표 5-8>. 관 주도의 비전문적이고 불연속적인 일자

리 지원이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구인, 구직에 허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민간 전담

자(농촌형 헤드헌터)를 배치(청년 활동가 활용)하여 구인 업체의 요구와 더불어 

청년뿐 아니라 지역주민 중에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의 이력에 맞추어 지역에서 필

요한 일자리를 추천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특히 고학력화

된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지식노동 일자리 취업뿐 아니라 창업을 지원해 주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둘째, 지역 단위 일자리 박람회와 청년 일자리 인턴이 제안되었다. 만성적인 인

력난에 시달리지만 제대로 인력공급이 되지 않는 농촌 소재 사업체가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사람을 구할 수 있게 하고, 지역의 농촌 청년들 역시 도시가 아닌 지역에

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지역중심의 구

인구직 연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대도시 중심으로 규모화된 사업체 취업 위주

로 진행되는 일자리 박람회는 농촌의 구인자, 구직자에게 도움이 제한적이다. 기

초지자체 단위 농촌 지역의 다양한 일자리와 단기 일거리 정보를 공유하여 농촌 

특성이 반영된 일자리 수요와 요구가 충족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순히 구인 구직 

정보의 매칭을 넘어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교류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이 차원에

서 청년들이 지역 사업체에서 일자리를 체험해 보는 인턴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

였다.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에게는 체험 후 자신에게 맞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고, 사업주는 단기 채용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난 해결에 실마리를 찾을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셋째, 농촌 청년 (창업)실험실(공간과 기회)을 제공하고, 창업 및 창업 이후 단

계별 후속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일정기간 창업 관련 전문 교육과 더불어 지역

의 요구에 기반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청년들이 읍면 단위의 당면 문제 해결 

및 문화 관광 산업 활성화를 실패에 대한 부감 없이 과감히 시도할 수 있는 공간(유

휴시설 및 주민센터 등을 활용)과 기회(프로젝트 비용)를 패키지로 제공하고 실험

이 성공 시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스타트업 이후 사업

의 유지·도약을 위한 판로 개척, 후속 경영 자금 지원, 전문 교육을 지속해야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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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되었다. 이 과정에서 청년의 부족한 지식과 경험을 보완해 줄 지역의 선배 활

동가·창업가들과의 멘토링 프로그램 활성화도 제안하였다.

넷째, 공공주도의 지식노동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마을 주민들의 민원, 교

통, 돌봄 및 교육, 문화예술, 복지, 주거환경 개선, 부동산 거래 등과 마을 개발 활동 

등을 지원해주며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청년 활동가(청년이장, 문화이장 등) 를 배

치하고 이들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청년들은 지식노동 일

자리의 하나로 마을 단위로 지역에 벌어지는 일들을 정리하고 공유하는 청년 기록

가, 청년 미디어 활동가, 마을의 역사 및 자랑거리 등을 홍보하는 유튜버(크리에이

터)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여섯째, 체계적인 농촌 활동가·창업가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농촌

에는 열악한 삶의 질 여건 개선을 위해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것이 아닌 농촌에 살

면서 교육, 문화예술, 보건복지 등의 분야에서 일할 전문 활동가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농촌형 헤드헌터, 마을 개발 및 마을 단위 공공서비스 전담자뿐 아니라 청

년들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접목된 농촌 주민의 기초생활과 관련한 소상공(편의점, 

빵집, 카페, 이미용, 목욕 등) 분야 자영업 창업·승계자와 교육, 문화예술 분야 창업

가도 필요하다. 지자체 단위로 농촌 활동가 및 창업가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 

활동 및 창업에 필요한 전문 역량을 기르고 이후 적절한 활동수당 및 창업 보조를 

받아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곱째, 농촌 취창업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농

업과 농촌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지켜온 농촌 주민들에게 농촌에서 사는 것이 실

패한 삶이 아니라, 얼마나 사회·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재인식시킴과 

동시에 청년세대를 통한 전승 및 지역 재생의 중요성을 주민 교육 및 청년과의 교

류를 통해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지역의 역사와 

명소, 일자리 등을 경험하게 하고 지역에서 일하는 것의 중요성과 농업·농촌의 다

원적 가치를 배우게 하는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년 미디

어 활동가, 마을 기록자, 유튜버 등의 활동이 연계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농촌 활동을 기반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농촌 청년 성공 스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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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기’를 통해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제안도 있었다.

<표 5-8> 농촌 청년들이 제안하는 소득·일자리 분야 대책

지역 소득·일자리 분야

강원·
충청권

○ 지식 일자리 정보, 네트워크 청년 허브 활동가 육성 [1위]

○ 농촌 청(소)년 실험실 [2위]

○ 농촌 기본 소득 지급 [3위]

○ 농촌 청년 창업 아카데미 [4위]

○ 마을 청년 기록가 [4위]

○ 중고등 교육과정에 해당 지역 농어촌 관련 교육 신설 [4위]

○ 우리마을 홍반장(마을 공공지역 서비스 일자리) [5위]

○ 지역 일자리 일경험 시스템 [5위]

○ 주기적인 지역별 일자리 박람회 개최 [6위]

○ 전문 농촌 활동가 육성 [6위]

○ 기타: 면 단위 스마트 빌리지 허브 설립 / 지역 언론 미디어 만들기 / 농촌 성공 청년 스타 만들기 
/ 세대 간 소통, 공유를 통한 청년-중장년 교류 프로그램 필요 / 지역 문화 참여 바우처 제공 / 분기
별 등 정기적으로 농촌 청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 필요 / 지식 노동산업 일자리 지원
금 및 혜택 

전라권

○ 교육, 창업 연계 기회 창출 패키지 지원 [1위]

○ 청년 눈높이 고려한 공공일자리(시간제) 확대 [1위]

○ 농촌 특성 고려 청년 매칭(헤드헌팅) 연계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2위]

○ 농촌 근로자 대상 기본소득(수당) 제공 [3위]

○ 농촌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3위]

○ 농촌 경험 기반 농촌 일자리 인식개선 [3위]

○ 농촌 전입 시 월세, 대출이자 지원 [4위]

○ 유휴 농촌 자원 활용 주거 지원 [5위]

○ 워케이션 및 지자체 적극적 대기업 일자리 유치 [5위]

○ 기타: 문화예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화예술 일자리 환경 확대 / 삶의 다양성 인식개선을 위한 홍
보 영상 및 도서 제작 / 농촌 일자리 체험을 통하여 금전적 여유와 여유시간에 대한 농촌일자리의 
매력 어필 / 창업 지원 시 정치 상황에 영향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받는 기간 도중에 군수가 바뀔 경우 공간 지원이 끊어짐)

경상권

○ 취창업 일자리 관련 (준비, 도약, 부스터, 안정권) 단계별 지원 및 지속적 연계 사업 만들기 [1위]

○ 농촌 일자리의 개념 확대 [2위]

○ 무형서비스(지식재산) 사업체와 농촌지역 간 협약을 맺어 일자리 유치 [2위]

○ 청년이장, 문화이장 등의 중간지원인력 및 조직 형성 [3위]

○ 구인 정보 외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정보, 전문인력의 정보 구축(구직자 정보) [3위]

○ 농촌 지역 내 일자리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확대 [3위]

○ 농촌 지역 전입 시, 주거지역에 대한 전·월세 이자를 지원 [3위]

○ 전문성 있는 청년들의 창업·창농을 위한 대출 확대 [4위]

○ 청년 구인·구직 서비스 등을 청년과 함께 진행 [4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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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거·생활여건 분야

주거·생활여건과 관련하여 우선 주택·환경 분야와 관련하여 농촌 청년 리빙랩

을 통해서 제안된 정책 아이디어는 청년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농촌 임대주택 건

설 및 부동산 거래였다<표 5-9>. 현재 농촌에 임대주택 건설이 도시와 차별성이 

없이 공급자 중심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은데, 농촌 청년들의 수요에 맞는 평형

과 주택 형태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년들의 생활 여건 편의를 고려하여 적

어도 면소재지 인접지역에 소규모(30가구 이내)의 빌라 형태의 임대주택이 필요

하다고 하였다. 농촌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현재처럼 매우 제한된 사람들

에 의해 독점되어 아름아름 이뤄지는 방식이 아닌 보다 공개적으로 투명한 거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마을 사람 중에 부동산 중개인을 지정(가칭 ‘우리마을 부동산 

중개인’)하여 부동산 정보가 취합되어 온라인을 통해 쉽게 접근이 가능하게 하고

(‘오늘의 집’과 같은 대형 부동산 앱과 협업 필요), 복잡한 서류 작성이나 수수료 

부담이 덜 가게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활발한 부동산 정

보 취합을 위해 마을 부동산 정보를 귀농 청년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귀농 청

년이 전입 신고 완료하면 소개해 준 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지역 상품권)를 제공

하는 방안, 지역의 빈집, 유휴 공공 및 숙박시설(폐교, 콘도, 여관 등)을 리모델링하

여 저렴하게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표 5-9> 농촌 청년들이 제안하는 주택·환경 분야 대책

지역 주거·환경·안전 분야

전라권

○ 청년 눈높이 맞는 맞춤형 임대주택 건설 [1위]
○ 현실을 반영한 전세 이자·월세 지원 [2위]
○ 부담을 덜어주는 부동산 거래 지원(더 쉽고 저렴한 부동산 거래로 알음알음 부동산 거래 없게 하

기) [2위]
○ 우리 마을 부동산 중개인 육성 [3위]
○ 농촌 청년 임대 주택 우선 가점 지원 [3위]
○ 오프라인 면사무소 부동산 게시판 [3위]
○ 집 소개해 준 지역주민에게 지역 상품권 혜택 제공 [3위]
○ 온라인 집들이를 통한 나에게 맞는 집 찾기 [4위]
○ 주택 거래 활성화 캠페인 [4위]
○ 콘도, 미분양 아파트를 청년 주택으로 [5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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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야 개선과 관련된 아이디어는 청년 주도보다는 주로 지역의 의료 시스

템 개선과 농촌 의료 인력 확충과 관련된 것이었다<표 5-10>. 우선 읍면 지역 중에

서도 의료 여건이 더 낙후된 면지역 의료 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면 단위 주치의, 스

마트 원격 응급 대응 등의 의료 시스템 구축이 제안되었다. 즉, 면 단위로 주민이 

주인이 되어 마을 의사를 직접 고용하는 생활협동조합의 형태로 의료 시스템 운영

과 면 단위로 대도시 의사에게 직접 원격 응급 진단 및 처방 및 후속 병원으로 치료

가 연계되도록 하는 스마트 플랫폼 체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기초지자체 

행정구역 단위의 의료서비스로 인한 접근성 장벽 해소와 제한된 의료 전문성(진

료과목) 및 인력 제한(진료 시간)을 해소하기 위해 몇 개 인근 지자체 연합으로 권

역별 공공 의료시스템 확충이 제안되었다. 농촌 의료 인력(의사, 간호사) 확충과 

관련하여 농촌에 소양을 갖추고 애정을 가지는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의료 인력 

교육 단계에서 농촌 소양 교육 강화(해외 농촌 의료 연수 지원 포함) 및 농촌 의료 

봉사 활동 지원, 농촌 근무를 전제로 한 의료 인력 양성(별도 의료 정원 운영, 해당 

코스 학생들에게 농촌 장학금 지원 등), 지역의 의료원 근무 시 인건비 보조 등을 

제안하였다. 그밖에 농촌 주민들의 질병 예방 차원에서 농촌으로 찾아가는 움직

이는 병원 버스 운영도 제안하였다.

<표 5-10> 농촌 청년들이 제안하는 의료 분야 대책

지역 의료 분야

강원·

충청권

○ 우리면 주치의 운영 [1위]

○ 면 단위 스마트 원격 응급 대응 서비스 [1위]

○ 농촌 의사 육성 농촌 근무를 전제로 한 의료 인력 양성 [1위]

○ 농촌지역 공공 의료원 확대 [2위]

○ 응급 ATM(의료기기와 긴급 약 보유) 운영 [3위]

○ 지역의료원 취업 시 해외봉사 활동비와 봉사기간 중 공가 지원 혜택 마련 [3위]

○ 진료 분야별 특화 의료기관 선정 [4위]

○ 현재 공공의료기관에 야간진료 가능한 응급실 필요 [4위]

○ 도시 의료진, 농촌 지역 근무 섭외 [4위]

○ 외국인 의료 관광과 같이 농촌 소재 의료시설 운영시 새로운 관점의 수요 확충 기회 제시 [4위]

○ 긍정적인 농촌 의료 근무 이미지 홍보를 위한 미디어 콘텐츠(예: 낭만닥터 김사부) 제작 [4위]

○ 택시, 구급차 등 응급 의료 이동 수단 지원 [4위]

○ 면 단위 보건지소 적극 활용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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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지역 의료 분야

전라권
A

○ 주야 3교대 가능 공공시설 운영(응급구조사, 간호사 확충, 의료기관 협의) [1위]

○ ICT(알림 가능) 의료 장비 무상 지원 [2위]

○ 양질의 원격 의료 지원 [2위]

○ 다양한 진료 가능한 이동의료 서비스 [3위]

○ 지역 한정 건강검진 및 의료 쿠폰 [3위]

○ 가산점 혜택 강화 의료인력 확충 [4위]

○ 의대 교육에서 농촌교육 봉사체험 강화 [5위]

○ 권역별(2~3개) 시군 통합 좋은 양질의 병원 지정 및 육성 [5위]

○ 농촌 의료생활협동조합 설립 지원(예: 안성의료생협) [5위]

전라권
B

○ 언제나 가까운 보건소를 보다 편리한 24시 의료상담소로 만들기 [1위]

○ 대기업 수준 종합 검진, 치료보다 예방 [1위]

○ 바로 화상 진단 & 바로 갈 수 있는 병원 114 [2위]

○ 지역주민과 의료진 간 교류를 통해 어르신들의 ‘윽박지르는’ 갑질 태도 개선 [3위]

○ 어디든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기존 119 지원 확대 [4위]

○ 일반 병실이 바로 변신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 [4위]

○ 의료협동조합으로 우리가 만드는 우리동네 주치의 [4위]

○ 권역별 거점 병원 지정 운영 강화 [4위]

○ 농촌 근무 의무화로 의료 인력 확보 [4위]

○ 소외지역 진료에 가치 느끼는 의대생 찾기 [4위]

○ 면 단위 가정의학 주치의 배정, 수당 지급 [5위]

자료: 저자 작성.

자녀 돌봄 및 교육과 관련하여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 공공 돌봄 

및 방과후 교육 활성화를 제안하였다<표 5-11>. 면 단위로 청년 또는 아이 부모의 

참여(일부 전임으로 고용)로 육아·교육 협동조합을 운영하여 지역의 교육 정보를 

공유하고, 늦은 시간까지 취학전 아이들을 돌보게 하고, 지역 특색에 맞게 지역(역

사, 명소, 인물, 산업)을 알게 하는 교육(강사 파견, 방문 체험 교육)을 강화하고 공

교육으로 부족한 주요 과목 보충 및 예체능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공공 및 주요 민간 기관(면사무소, 보건소, 도서관, 문화예술기관, 복지기

관, 주요 사업체 및 소상공인, 봉사단체 등)들을 학교 교육 연계 활동에 참여시키는 

면 단위 지역 교육 공동체(거버넌스)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밖에 다양한 분

야에 재능있는 농촌 청년과 주민 강사를 발굴하고, 지역 청년과 출향 대학생 자녀

들이 참여하는 지역 청소년을 위한 (상시, 방학 중) 멘토링 및 교육 캠프, 농촌 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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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의 유명 교육사이트 온라인 강의 수업료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규모화된 도시 학교와 교실을 이상적 모델로 상정하고 개발 운영

되는 국가 교육과정과 교육방식, 교사 양성 시스템에서 탈피하여, 농촌 특성이 반

영된 농촌형 국가 교육과정·학교 운영 모형·교사 양성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였다. 

<표 5-11> 농촌 청년들이 제안하는 자녀돌봄·교육 분야 대책

지역 자녀돌봄·교육 분야

강원·
충청권

○ 농촌 교육 시스템에 대한 공론장 마련과 협업 농촌 교육 시스템 발전을 위한 교육청, 지자체, 주민
이 함께 하는 정책 공론장 필요 [1위]

○ 취약지역에 활동하는 강사에 대한 비용 보전, 마을 교육 활동가 처우 개선 [1위]
○ 농촌아이 교육과 정보 공유 플랫폼 (민간)운영 지원 [2위]
○ 지역자원 활용한 방과후 활동 지원(수영, 축구, 미술) - 청년 투입 [2위] 
○ 면 단위 돌봄센터 만들기(청년 또는 아이 부모 활동)[3위]
○ 지역교육 자원 연계(학교, 청소년)할 중간 지원 조직 지원‧육성[4위]
○ 교육봉사자(일정 자격) 숙소 및 체류비 지원 확대[4위]
○ 교육 수요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도록 각 기관 독려(의무적 수요조사, 만족도 조사 실시) [4위]
○ 자녀 장려금(양육비와 교육비) 적극 지원[4위]
○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육성지원(국가사업): LinK 사업과 비슷한 형태[4위]
○ 청년과 청소년 간 멘토·멘티 교육 확대 및 지원[4위]
○ 기타: 스타쌤 발굴 및 시상(유튜브 홍보 등) / 방과후학교, 특별활동 시 지역 청년(전공, 자격증) 우

선순위 부여 / 화상교육바우처 제공(학생이 선택하여 수강신청 가능)/ 영유아 개월수에 맞는 놀이
교구 렌탈사업 지원

전라권
A

○ 농촌특화교육 전문인력 양성 [1위]
○ 청년 참여 농촌 교육 [1위]
○ 지역특성 반영 경험형 교육 제공 [2위]
○ 지역자원(공간) 활용 소규모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3위]
○ 에듀테크(ICT) 특성화 교육 [3위]
○ 어학연수 기회 부여 [3위]
○ 지자체와 교육서비스기업 MOU 공공교육 활성화(교사지원 수당, 담임 수당 등) [4위]
○ 농촌 특성화 중·고등 교육 유치(외국어반, 체육특기) [5위]
○ 농촌 학교 출신자 농촌 공무원(교육자) 채용 우대 [5위]
○ 기타: 학교와 지역인이 어울릴 수 있는 축제 개최/ 학교 밖 교육(예: 지역 초중고 학생들 지역회사·

공간에서 사람책도서관 활동 해보기) / 지역 소상공인 직업 체험 /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인식
조성(돌아오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인식 형성)/ 중앙부처별 교육 관련 정보를 통합으
로 볼 수 있는 플랫폼 개발/ 지역 환경 이해를 돕기 위한 지역체험 확대

전라권
B

○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간 및 인적자원 확충 [1위]
○ 마을이 함께 하는 숟가락 공동육아 [2위]
○ 돌봄 공간 확보를 위한 마을 공간 활용 [3위]
○ 돌봄 환경 공감을 위한 부모와 돌봄 근로자 간 교류회 [3위]
○ 돌봄 노동 인식개선을 통한 돌봄 근로자 인권 개선 [3위]
○ 돌봄 복지 지원 대상 기준 완화 [4위]
○ 농촌 돌봄 개인 수당(최저시급) 지급: 청년 일자리 연계 청년이 중심되는 청년 돌봄 창업 협동조합 지원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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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교통 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농촌형 우버 택시, 공유 이동 수단 지원, 수요를 

반영한 농촌 버스 운영 시스템 개편, 보행자 안전 확보를 농촌 도로 개편 등을 제안

하였다<표 5-12>. 법률에 명시된 농촌 주민의 이동권 확보23)를 위해, 기존의 100원 

택시(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정류장까지의 거리가 먼 농촌 마을 사람들이 100원

만 내고 택시를 불러 가까운 정류장이나 읍내까지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외

에 운전면허와 자가용을 갖고 등록한 주민들이 생업 중에 주민들의 배차 신청이 들

어오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촌형 우버형 택시서비스 그리고 공공에서 공유 

자동차, 전동킥보드, 자전거를 운영하여 농촌의 버스 노선 및 운행시간 제한으로 

인한 교통 장애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버스는 민간 공급자 중심의 노

선 운행을 탈피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emand Responsive Transit: DRT)를 운

행하거나 버스 공영제를 확대하여 농촌의 마을별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여 소형 버

스 운영 및 주민 기사 참여를 통해 기존보다 버스 노선과 운행시간을 확대(새벽, 야

간 버스 운행) 개편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밖에 농촌 청년 유입을 위한 중고차 구입·

렌탈 지원, 운전 면허 교육 지원, 전기차 보조금 지원 등도 제안하였다.

<표 5-12> 농촌 청년들이 제안하는 교통 분야 대책

지역 교통 분야

강원·
충청권

○ 마을 우버 택시(청년, 중년이 장년, 청소년 이동을 돕고 소액 지원 받기), 농촌형 우버 서비스(쿠폰, 
토큰 등 활용하여 복잡하지 않은 형태로 실시) [1위]

○ 농촌 공유 자동차, 전동기, 자전거 사업 운영 [2위] 
○ 사람 중심으로 도로법 등 개정, 걷기 좋거나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설계
○ 도로 만들 때 인도 필수로 하여 차도와 인도 구분될 수 있도록 함. 경사로 포함 인도, 자전거도로 확충
○ 자가 이동수단 보유에 대한 부담 절감을 위한 보조-지원
○ 버스공영제(노선, 순환버스 등 실현 가능)
○ 읍면별 지역 특성에 맞는 도로 및 대중교통 시스템 조사 및 개편
○ 농촌주민(면 단위) 택시비 지원, 유류비 및 택시비 지원
○ 기타: 교통문제, 이동권관련 사회적 합의, 지자체 공론장 정기 개최/ 새벽, 야간버스 운행 기사 지

원(마을 청년이나 직장인 투잡 허용) / BIS 시스템 적용 / 운전면허교육 지원(이동, 교육비 등 패키
지) / 전기차(자동차) 보조금 지원/ 지역버스 업체 상위기관 지정 및 관리(지원금도 상위기관 통해 
집행) / 저상버스, 소형버스 등 도입(면 단위) / 할머니들을 위한 농촌길 맞춤형 보행기 개발(보행
기가 시골 지형에 적합하지 않음, 보행기가 있음에도 유모차 끌고 다님)

2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모든 국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

우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이다(검색

일: 202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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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지역 교통 분야

경상권

○ 농촌 청년의 중고차 구입·렌탈 지원 [1위]
○ 실거주자 파악을 위한 인구조사를 실시하여, 버스노선 조정 및 순환 노선 운영 [2위]
○ 쏘카 등 공유 차량 기업에서 사회공헌 형식으로 공유 차량 유치 [3위]
○ 대안 공유모빌리티 개발 지원 서비스 [3위]
○ 청년 대리운전 [4위]
○ 공공 일자리 형태의 마을버스 지원 [4위]
○ 유휴 차량 공유 [4위]
○ DRT 차량 제도를 보충하여, 청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5위]
○ 농촌을 자율주행 시범 구역으로 개방 [5위]

자료: 저자 작성.

2.3. 문화·사회참여 분야

농촌 주민 세대 간 소통을 위한 다양한 마을 단위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표 

5-13>. 앞서 농촌 교육과 관련하여 언급한 지역 공공 및 주요 민간 기관(면사무소, 

보건소, 도서관, 문화예술기관, 복지기관, 주요 사업체 및 소상공인, 봉사단체 등)

들을 학교 교육 연계 활동에 참여시키는 면 단위 지역 교육 공동체(거버넌스) 운영

을 통해 지역 청소년 및 청년들이 지역에 관심있는 단체나 직업활동을 체험하게 

하고, 다양한 세대의 지역주민들이 함께 마을 이야기를 직접 인형극으로 만들고 

공연해보기 등 딱딱하지 않고 재미있는 교류 모임을 제안하였다. 연령이 다른 세

대 간 멘토링을 통해 세대 간 이해를 넓힘과 동시에 청년층은 중장년층에게 요즘 

문화 트렌드, 스마트폰 사용법 등을 멘토링하고, 중장년층은 청년층에게 마을 역

사와 행사 등에 대해 멘토링하는 세대 간 상호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위기의 청

년, 위기의 노인들을 찾아 미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하였다. 또한 인

근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지역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 일하는 근로 청년들의 농촌 

일손 돕기를 통해 지역에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프로그램 운영도 제안하였다, 청

년세대 간 소통을 위해 청년들이 퇴근 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무료 나눔 공간 조

성(예: 24시간 무인 스터디 카페 같은 공간), 청년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지역 행사 

정기적 운영, 지역 시장과 연계한 즐거운 놀거리 이벤트(예: 운동회, 맥주 축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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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기적·지속적으로 개최, 다양한 농촌 청년 단체(JC, 로터리클럽, 라이온스클

럽, 4H 등) 간 교류 활성화 등을 제안하였다. 한편 농촌 청년의 문화여가 욕구 충족

을 위해 청년 눈높이 맞는 청년 주도 다양한 문화 예술 및 즐길거리 관련 테마 창업

(극단, 댄스, 헬스, 관광, 전통주·와인·맥주·커피 관련 창업) 지원을 제안하였다. 

지역 문화·여가 분야

전라권

○ 청년과 중장년 간 리버스 멘토링을 통한 세대 간 이해 [1위]

○ 교사, 학생, 마을 청장년이 함께 만드는 학교 밖 교육 [2위]

○ 우리 마을 자랑 교류 사례 서로 공유하기 [3위]

○ 딱딱하지 않은 재미있는 교류 모임 만들기 [4위]

○ 지역 기업체 청년과 지자체 연계, 지역활동 참여 기회 제공 [4위]

○ 교류지원기관, 직접 지역 현장으로 찾아가기 [4위]

○ 나누어서 더 행복한 부모, 자식 간 사업 분리 [4위]

○ 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역별 모임 행사 공동 개최 [5위]

○ 이미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 동아리 프로그램 등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 [5위]

○ 면 단위 교류 지원 전문가 배치 [5위]

경상권

○ 지역 청년의 여가·문화동아리 활성화 지원 [1위]

○ 시간 제약 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한 청년 거점공간 조성 [2위]

○ 청년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지역 행사 정기적 운영 [3위]

○ 청년들 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창구 마련 [3위]

○ 중간 지원조직 활성화 [4위]

○ 공통점을 가진 단체 간 교류 갖기 [4위]

○ 청년 문화관광 창업 지원 [4위]

○ 청년회관 운영 의무화 [4위]

<표 5-13> 농촌 청년들이 제안하는 문화·여가 분야 대책

자료: 저자 작성.

정치·사회참여 활성화와 관련하여 지자체 정책 및 예산 결정에 청년 참여를 의

무화하고, 청년 정책 전담 조직 및 담당자 배치, 청년 정책 위원 및 협의체의 대표

성 확보, 청년 정책 참여 촉진을 위한 행동유도형 참여 인센티브 확대, 청년 눈높이

에 맞는 정책 홍보 등을 제안하였다<표 5-14>. 청년의 지자체 정책 참여가 형식적 

참여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주요 지자체 정책 및 예산 결정에 있

어 청년들의 의견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이에 올해 개정된 ‘청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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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

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

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였다(제15

조). 하지만 청년들의 삶과 관련한 대부분의 민원을 담당하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위원 구성은 의무화되지 않은 한계가 있기에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에

서 성공한 소수 청년 사업가 중심의 참여에서 벗어나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 청

년, 새로 유입된 귀농귀촌 청년 등을 포함한 대표성 있는 청년 위원 구성이 되도록 

하고, 24) 지역의 청년 협의체 운영은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자신들이 소속된 단

체 이익에 국한된 민원 중심의 의견 개진이 아니라 지역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표출되고 청년의 참여로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

록 리빙랩 방식의 운영이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밖에 청년의 정

책 참여 촉진을 위해 본인이 알게 된 청년 정책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 시 포인트를 

지급하는 행동유도형 참여 인센티브를 실행하고, 해시태그 등을 활용하여 청년 

정책 검색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고, 보다 간략하고 이해하기 쉬운 카드 뉴스 방

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거나 대화방식으로 재미있게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홍보하

는 등 청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 홍보 등을 제안하였다. 

지역 사회참여 분야

강원·
충청권

○ 농촌 청년 활동가 양성 [1위]

○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지자체(시·도) 청년 자치 정책 모임 [2위]

○ 농촌 청년 예산 편성 과정에 청년 참여 의무화 [2위]

○ 전문 운영가가 이끄는 청년 모임 [3위]

○ 농촌 청년 기본 소득 제공 [3위]

○ 지자체 등 각종 위원회에 청년 위원 의무 선정 [4위]

○ 아이디어-참여-실현의 청년 정책 실험 기회 제공 [4위]

○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제안, 소통창구 활성화 [4위]

<표 5-14> 농촌 청년들이 제안하는 사회참여 분야 대책

24) 청년들은 사업가 중심의 청년 위원 구성은 청년의 다양한 삶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개선보다는 경제사

업 중심의 규제 개선과 사업 신설과 혜택과 관련한 민원 해결에 한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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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지역 사회참여 분야

강원·
충청권

○ 다양한 소규모 농촌 청년 모임 그룹 지원 [4위]

○ 우수 농촌 청년 모임 사례화 [5위]

○ 시군별 청년 참여시스템 구체화, 의무화 [4위]

○ 시군 담당자에게 청년모임 활동비 지원 [6위]

○ 정책 참여 회의 참여 수당 제공 [6위]

○ 청년이 참여하는 농촌 IT 기술 선도 조직 구성 [6위]

○ 청년 센터 등 청년 참여 예산 집행기준을 간소화한 프로세스로 재정립 [6위]

전라권

○ 청년의 정책 참여 의무화(심의 등) [1위]

○ 참여 시 청년에게 이득을 제공하는 행동유도형 참여 확대(포인트 적립, IT 서비스) [2위]

○ 청년 정책 참여 교육(초중고 부여) [3위]

○ 청년 정책 관련 정책 응모 다각화 [4위]

○ 청년예산 수립 시행 계획 이원화(청년, 중장년 따로) [4위]

○ 청년 협의체 구성 시군 의견 개진 [4위]

○ 농촌 청년 연령 현실화 [5위]

○ 재미 중심 청년 정책홍보 [5위]

○ 기타

   - 지역사회의 청년, 중년, 노년 비율을 각지 배분하여 지역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정

   - 청년 바우처 제공(농산물 구입, 마트 사용 등)

   - 인플루언서(유튜브)를 활용한 청년 정책 홍보(예: 유료 광고 포함 ‘00군 홍보’)

   - 해당 대상자(청년)에게 지속적인 정책 홍보 문자 및 카톡 발송

경상권

○ 청년 담당 부서를 개설하여 관련 정보 알려주기 [1위]

○ 홍보의 중요성 인식개선 및 홍보 역량 강화 [1위]

○ 지역홍보채널 운영 청년들에게 보조금, 정책적 지원 확대 [1위]

○ 정책·제도 관련 구독·알람 서비스 제공 [2위]

○ 손쉬운 검색을 위한 해시태그 제도 운영 [2위]

○ 우수사례를 전폭적으로 매체에 홍보 [3위]

○ 농촌 청년이 자주 사용하는 정보 공유를 포털 앱들과 협약을 맺어 제공 [3위]

○ 통합형 홍보 관련 오픈 플랫폼 개발 [4위]

○ 홍보 관련 시민감사를 위촉으로 추진하고 공유 [4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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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농촌 청년 리빙랩 워크숍을 통해 도출한 농촌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점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소득·일자리 분야에서는 농촌 청년들은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도시의 일자리 

조건과 품질을 기대하지만, 농촌에서 그런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란 점, 특

히, 지식 노동 관련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농촌에서는 일자리 정보 

제공이 제한적이며, 주로 큰 사업장 중심의 일자리 정보만 제공되는 경향이 있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 이밖에 창업 지원 부족, 지자체의 일자리 

서비스 전문성 부족 그리고 농촌에서 일하는 것을 사회적 실패로 보는 인식이 널

리 퍼져 있어, 청년들이 농촌으로 귀촌하거나 창업을 고려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이 있다고 지적한다. 

주거·생활여건 분야와 관련해서는 농촌의 주택 매물이 적어, 주택 선택 폭이 제

한적이고, 현지 주민들 간에만 주택정보가 주로 공유되며, 청년들이 원하는 주택 

정보를 얻기 어려운 문제, 그리고 쓰레기 수거 시스템 미비로 인한 환경 오염 및 악

취 발생 문제를 지적했다. 의료와 관련하여 지역 내 병원의 수가 부족하며, 제한된 

진료 과목과 의료진의 전문성 부족 문제, 품질 높은 병원 진료를 위해 대도시로 이

동해야 하는 불편함, 응급 상황 시 가까운 병원보다 멀리 위치한 병원으로 이동해

야 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교육·돌봄과 관련하여 농촌 지역 학생 수가 적어 학교

가 소규모로 운영되어 교육의 품질 저하 문제, 방과 후 프로그램과 다양한 사교육 

기회 부족, 맞벌이 가정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 제한 등을 지적하였다. 교통과 관

련해서는 대중교통 노선 수가 적고, 운행 간격이 긴 문제, 도로가 차량 중심으로 설

계되어 있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문제, 가로등 부족으로 

밤길 보행이 어려운 문제를 지적하였다.

문화·사회참여 분야와 관련해서는 청년들은 자신들의 문화·여가 요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지역 내의 시설과 기회가 부족, 세대 간 및 세대 내 의사소통 부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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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지적한다. 특히, 농촌 청년 사이에서도 도시 출신과 농촌 출신 간의 소통 부

족 문제, 그리고 기성세대와의 교류 기회 부족 등 다양한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제

가 제기되었다. 정치 참여와 관련하여 청년 정책 참여 기회는 최근 확대되지만, 실

질적으로 청년들이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지자체 청년 전담부서와 

전담자 부족, 청년 관련 정책의 홍보 부족 문제를 지적하였다. 

농촌 청년들이 직면한 생활상의 문제 해결과 그 과정상에서 청년의 역할 활성

화와 관련하여 청년들은 다음과 같은 활성화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일자리, 소득과 관련하여 청년 활동가를 농촌형 헤드헌터로 활용하여 지역 일

자리 정보를 제공하며, 지식노동 일자리 취업 및 창업 지원이 필요하고, 지역 단위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지역 내에서의 구인·구직 연계를 촉진하고 청년들이 일자

리를 체험할 수 있는 인턴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제안이다. 또한 청년들이 농촌 문

제 해결 및 문화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험적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 

및 기회를 제공하는 농촌 청년 창업 실험실 활성화, 마을 단위로 청년 활동가를 배

치하여 다양한 공적인 일을 수행하도록 하는 공공주도의 농촌 지식노동 일자리 창

출 방안, 지자체 단위 농촌 활동가와 창업가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농촌 및 

농업의 가치를 다시 인식하게 하는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강조하였다. 

주거·생활여건과 관련하여 청년 맞춤형 농촌 임대주택 확대, 주택 공급 시 청년 

수요와 면소재지 인접지역에 맞는 평형과 형태 제공, 농촌 부동산 거래 투명성 및 

접근성 향상을 제안하였다. 의료 여건 개선을 위해 면 단위 주치의 제도와 스마트 

원격 응급 대응, 지자체 연합 공공 의료시스템 및 농촌 의료 인력 확충을 제안하였

다. 자녀 돌봄 및 교육과 관련하여 지역 공공 돌봄 및 방과후 교육 활성화, 청년 및 

부모의 참여로 운영하는 육아·교육 협동조합, 농촌형 교육과정 및 학교 모델 운영 

및 농촌 교사 양성을 제안하였다. 농촌 교통 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농촌형 우버 택

시, 공유 이동 수단 지원, 수요를 반영한 농촌 버스 운영 시스템 개편,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농촌 도로 개편 등을 제안하였다.

문화 및 사회 참여와 관련하여 농촌 주민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 운영, 지역 교육 

공동체 구성을 통한 청소년과 청년들의 직업활동 체험 활성화, 마을 이야기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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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극으로 만들어 공연하기, 세대 간 상호 멘토링 프로그램, 인근 도시 출퇴근 청년

들에게 농촌 일손 돕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소속감을 높이기, 청년 나눔 공간 조

성(예: 24시간 스터디 카페), 지역 시장과 연계한 이벤트 운영(예: 운동회, 맥주 축

제), 농촌 청년 단체 간의 교류 활성화, 청년 주도의 문화 예술 및 창업 지원(예: 전

통주·와인·커피 관련 창업)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정치 참여 활성화와 관련하여 

청년의 지자체 정책 및 예산 결정 참여 의무화, 청년 정책 전담 조직 및 담당자 배

치, 청년 정책 위원의 대표성 확보, 청년 정책 참여 인센티브 확대, 청년 눈높이의 

정책 홍보(예: 해시태그 활용, 카드 뉴스 형태의 홍보)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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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1. 분석 종합

1.1. 1차년도 연구

이 연구의 1차년도 연구에서는 농촌 청년의 현황, 농촌 청년의 생활 실태와 요

구, 청년세대의 도농 간 이동과 행복, 청년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의 관계, 청년이 

희망하는 농촌 등의 주제를 다루었다. 

농촌 청년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청년세대 6~7명 중 한 명(2021년 기준 

15.8%)꼴로 농촌에 살고, 도시보다 청년 비율이 적었고, 특히 면지역 청년 비율이 

낮았다. 농촌 청년 대다수(95%)는 비농업 분야(제조업, 도소매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고 있었다. 한편 농촌에는 

다양한 경제·사회 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 다문화가족 청년이 

도시에 비해 많았다. 농촌 청년의 생활 실태를 일자리, 소득, 주거, 복지, 문화, 사

회참여 등의 영역에서 분석한 결과, 일자리의 질과 소득은 도시보다 열악하지만, 

만족도는 높았다. 이는 도시보다 적게 드는 생활비와 양호한 가계 건전성 등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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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나름의 장점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

한적이어서 여성, 고학력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농촌 주택 여건은 자가 

비율이 높고 주거 면적은 넓고, 주거비용은 낮아 농촌 청년들의 만족도가 도시보

다 높았다. 하지만 가용 주택이 많지 않고 관련 정보도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농촌 청년의 교육, 복지와 문화 여건 등 생활여건 전반이 도시보다 열악하고 만족

도도 낮았다. 농촌의 생활 불편은 제한적 교통수단으로 더 가중되었고, 여성은 자

녀 교육, 여성 질환, 산후조리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농

촌 청년의 사회참여도는 도시보다 낮았는데 특히 여성과 도시 출신 청년들의 사회

참여가 부진하여 농촌 청년 내 집단 간 격차가 존재하였다. 

청년의 도농 간 이동과 관련하여 20대는 순유출, 30대는 순유입 상황이었는데, 

도시에서 고용과 소득이 불안하고, 자연적 삶을 선호하고 농촌 관련성이 높은 청

년들의 농촌 유입을 더 희망하였고, 농촌 청년은 이직과 주거환경에 대한 불만이 

농촌 이탈의 주요인이었다. 농촌 청년의 행복에는 자신의 건강과 결혼 및 가정생

활 만족과 더불어 직업과 소득, 주거환경, 적절한 문화 여가 생활과 원만한 지역주

민 관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농촌에서 행복한 청년은 지역 지속 거주

의향, 지역 소속감, 지역 기여 의지가 높았다. 

청년과 농촌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관계를 분석 결과 청년 인구가 증가하는 

농촌 지역일수록 삶의 질, 다양성과 포용성, 공동체 의식, 안전 등이 수준이 높아, 

농촌 청년이 농촌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견인한다고 추정할 수 있었다. 청년들 중

에 농촌에서 살고자 하는 청년 비율은 현재 수준보다 더 높았는데, 농촌 이주와 관

련한 진입 장벽이 낮을수록 농촌 유입의향이 높아졌다. 농촌에서 살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원하는 삶의 스타일은 경관이 수려한 자연 친화적이고, 마당과 텃밭이 

있는 일상생활이 편리한 현대식 구조의 집에서 원하는 시간에 일하고, 여유롭게 

가족과 함께하며 문화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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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차년도 연구

2차년도 연구에서는 농촌 청년 관련 정책 분석, 농촌 활성화 지역 특성 분석, 농

촌 청년의 역할 관련 인식과 요구 분석, 청년이 제안하는 농촌 활성화 아이디어 등

을 분석하였다. 

농촌 청년 관련 정책을 검토한 결과, 청년 정책의 경우 농촌 정책에 대한 고려가 

아직 미흡하지만 중앙정부 정책의 경우 일부 지역 주도적인 정책 설계가 바탕이 

되고, 인구 소멸 지역에 특화되어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었

다. 지자체 청년 정책의 경우 지자체 간에 편차가 컸는데, 농업 외 다양한 산업 분

야 종사(희망) 농촌 청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청년의 농촌 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삶의 분야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농촌 정책의 경우 최근 청년 

사업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농업 중심의 일자리와 자녀 양육과 교육에 한정되어 

추진되는 한계가 있었다.

청년 활성화 지역의 삶의 질과 청년 인구의 관점에서 유형화하고 그 특징을 분

석한 결과, 청년 인구 관점의 활성화는 주로 경제·하드웨어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

고, 삶의 질 관점의 활성화는 지자체의 청년 정책 비중과 청년의 정치 참여와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청년 인구 증가와 이들의 삶의 질 만

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청년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사

회 및 정치 참여 정보 확대 및 기회 접근성을 높이고, 실제 지역의 청년예산 비율을 

높여 다양한 정책을 통해 좀 더 많은 청년이 정책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

함을 시사하였다.

농촌 청년의 역할 관련 인식과 요구 분석 결과, 농촌 청년은 높은 농촌 지향적 생

활 양식을 가지고 있고, 지역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관심이 높았지만, 지역 소속

감은 낮고 지역사회 참여, 세대 간 소통 역시 활발하지 못했다. 이는 청년세대의 개

인주의적 성향이 더불어 참여 경험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 농촌 청

년의 지역 기여 활동 관련 요인 분석 결과 마을 주민모임 참여, 세대 간 소통, 농촌 

지향성, 지역 소속감,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 등이 지역 기여 활동과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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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게 관련되어 있었는데, 이는 청년의 농촌 지역 참여 활성화를 통한 세대 간 소

통 촉진 그리고 이를 통한 지역 소속감과 지역사회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통

해 지역 기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청년들은 지역 정치 참여가 

기성세대에 비해 저조하였는데, 이는 관련 경험 부족과 더불어 지자체의 관련 정

보 및 지원 및 협력 의지 부족 때문으로 추정된다. 지자체 청년 정책의 효과를 높이

기 위해서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청년 눈높이에 맞게 참여 정보와 기회를 확대

하고, 다양한 청년 계층의 목소리가 지자체장의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청년 정책 거버넌스가 운영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리빙랩 워크숍을 통해 제안된 농촌 활성화 방안을 종합한 결과, 소득·일자리 관

련 농촌 청년 활동가 육성, 지역 일자리 정보 체계 개선, 지역 취창업 지원체계 개

선, 농촌 및 지역 인식 교육·홍보 강화 등이 있었다. 주거·생활여건 관련 청년 수요

에 맞는 맞춤형 농촌 주택 제공, 부동산 거래 정보 및 투명성 개선, 스마트화된 서

비스, 권역별 규모화된 서비스,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 맞춤형 서비스 등이 제안되

었다. 문화 및 사회 참여와 관련하여 지역 문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세대 간·

세대 내 소통, 지역 알기·체험 프로그램 강화, 청년 나눔 공간 확대 및 청년 중간지

원조직 활성화, 안정적 청년 정책 참여 제도화 등이 제안되었다. 

2. 농촌 청년 정책의 기본 방향

2개 연도에 걸친 주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청년세대를 통한 농

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농촌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로 삼았다.

첫째, 농촌 청년의 사회적 감소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 비록 저출생으로 인한 

청년 인구의 자연적인 감소를 막기는 어렵지만, 도시와 농촌 간 이주로 인한 인구 

감소는 대책을 세울 수 있다. 도시에서 새롭게 유입되는 청년들과 농촌에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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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거주하는 청년들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 현재 농촌 거주 청년의 2/3가 도시 출신이거나 도시 생활을 경험한 농촌 청

년이었고, 미래 농촌 거주 희망자 역시 2/3는 현재 도시에서 생활하는 청년이었

다(마상진 외, 2022). 도시 청년의 농촌 유입은 개인에게는 행복도를 높이고, 지

역적으로는 인구감소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청소년 단계부터 농촌 

관련 경험을 통해 농촌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관계성을 형성하고 부모로 부터 

독립할 시기에는 ‘구체적 탐색→ 이주 준비→ 농촌 정착’ 등의 단계별 전략을 추진

해야 한다. 반면, 현재 농촌에 사는 청년들의 이탈을 막는 것은, 변동성이 큰 도시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기대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인구 유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농촌을 떠나고자 하는 청년들은 직업 변동과 함께 

농촌 생활환경에 대한 불만족과 도시 문화에 대한 강한 선호도를 보였다. 반대로, 

농촌에 남아있길 원하는 청년들은 농촌적인 삶을 선호하며, 그들의 고용과 주거

가 안정적이고,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좋은 경우가 많았다. 청소년 단계부터 지역 

알기 활동에 많이 노출시키고, 독립할 시기에는 지역 내 고용 유도와 더불어 지역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농촌 청년들의 이주 요인을 줄이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25)

둘째, 청년의 행복과 참여를 중심으로 한 농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농촌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청년들은 그곳에 장기적으로 거주하려는 경향이 크며, 지

역사회에 대한 깊은 애착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도 높다. 농촌 청년

을 단순히 지역 소멸 방지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도구적 접근은 피해야 한다. 청년

들의 독특한 가치관과 삶의 지향점을 이해하고, 그들이 농촌에서 자신만의 방식

으로 행복을 추구하며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야 한다. 청년세대는 새로운 삶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들의 이상적인 농

촌 비전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또한 청년 정책의 추진에 

25) 다음 절의 ‘3.1. 청년의 농촌 정착 지원’, ‘3.5. 미래 세대를 위한 농촌 교육’의 추진 과제, ‘3.4. 청년 

주도 농촌의 디지털 전환’의 ‘농촌 워케이션 활성화’ 과제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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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어떤 세대보다 정책 대상의 주체적 참여와 당사자성이 강조되는바(최상미 

외, 2019), 청년들이 농촌에서 스스로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업이나 산업적인 면만이 아니라 교

육, 문화, 복지, 환경 등 농촌 생활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이 자신

의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26)

셋째, 농촌 청년 문제는 다차원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농촌 청년 문제에 대응

하기 위해서는 다면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농촌 청년들이 겪는 어

려움은 단순히 한 두 가지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고용, 소득, 주거, 복지, 문화생

활, 사회적 참여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어려움은 농촌의 기본적인 

생활환경의 부족과 시장의 실패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와 맞물려 있다. 특히 일자

리의 질적인 측면에서 농촌 청년들은 불리한 입장에 있으며, 특히 여성과 고학력 

청년들에게 적합한 고용 기회가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주거에 관하여는 만족할 

만한 주택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사용 가능한 주택의 수는 매우 제한적이며, 정보

의 부족도 문제로 작용한다. 생활 편의성에서도 농촌 지역은 대중교통의 접근성

이 낮아 청년들의 일상적인 불편을 가중시킨다. 더 나아가 문화적 경험과 정치적 

참여 기회 역시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이는 청년들의 사회 참

여와 자아실현 기회를 제한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만을 목표로 하는 단일 정책보다는, 청년들의 전반적인 삶

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각도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27) 

넷째, 농촌 공동체에 기반한 청년 역할 활성화 접근이 필요하다.28) 산업화 및 도

시화의 빠른 진행으로 인해 전통적인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었는데, 이는 농촌 지

26) 다음 절의 ‘3.2. 청년 활동가 육성 및 취창업 지원’, ‘3.3. 청년 공동체 및 지역개발 활성화’, ‘3.5. 농

촌 청년 정책 추진 체계’의 세부과제를 참조하기 바란다.

27) 다음 절의 소득·주거 관련 ‘농촌 청년 기본 수당·주택 제공’, 일자리 관련 ‘농촌형 일자리 서비스 제

공’, ‘농촌 청년 활동가 및 창업가 지원’, ‘농촌 소상공인 승계 지원’, 생활여건 관련 ‘스마트농촌 계

획’, ‘농촌 디지털 허브’ 등의 과제 그리고 문화·참여 관련 ‘3.3. 청년 공동체 및 지역개발 활성화’, 

‘3.5. 농촌 청년 정책 추진 체계’의 세부과제를 참조하기 바란다. 

28) 다음 절의 ‘3.3. 청년을 통한 농촌 공동체 및 지역개발 활성화’의 세부과제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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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주민들의 다양성 증가와 주거 공간의 개별화, 그리고 경

제적 이득을 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적 경향이 강화됨에 따라, 주민들 사이의 감

정적 유대와 친밀감, 공동체 의식 및 일체감과 같은 소속감이 약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불신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 농촌 청

년세대 내 및 세대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였고, 농촌 청년들 다수가 낮은 지역사

회 소속감과 지역사회 참여, 지역 기여 활동을 보여 앞으로 농촌의 공동체 붕괴 현

상이 더 심각해질 전망이었다. 농촌 공동체 활동을 통해 청년세대 내 소통과 기성

세대와 소통을 촉진하고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훼손된 농촌의 사회적 자본을 복

원하고, 정부 대응의 부족으로 생겨난 사회적 문제들을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해

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청년 주도로 농촌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된 목

적과 가치를 공유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능력을 키우며 조직화된 활

동을 통해 이를 실천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즉 ‘청년세대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농촌 정책은 ‘농촌 청년

의 이탈 최소화와 도시 청년의 지속적 유입을 촉진하고, 이들이 다양한 농촌 생활 

분야에서 행복감을 느끼며 살면서 농촌의 공동체를 통해 지역사회 역할을 활성화

시켜 농촌의 삶의 질을 개선’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그림 6-1>.

<그림 6-1> 청년세대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농촌 정책의 기본방향

자료: 마상진 외(2022: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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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추진 과제

청년세대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추진해야 할 세부 과제를 앞

서 제안한 농촌 정책의 기본방향과 관련 분석 결과 그리고 국내외 관련 사례조사

를 토대로(도시, 농촌) 청년의 농촌 정착 지원, 농촌 청년 활동가 육성 및 취창업 교

육, 농촌 공동체 및 지역개발 활성화, 청년 주도 농촌의 디지털 전환(스마트 농촌 

구현), 미래 세대를 위한 농촌 교육, 농촌 청년 정책 추진 체계 확립 등 여섯 가지 전

략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그림 6-2>.

<그림 6-2> 농촌 청년 정책 세부 추진 과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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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청년의 농촌 정착 지원

농촌 청년 정책은 기본적으로 농촌에서 청년세대의 양적 확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농촌 지역 출신 청년들의 농촌 지속 거주와 더불어 도시 청년의 이주 단계별 

전략을 통해 농촌에서의 삶을 원하는 도시 청년들의 농촌 이주 진입 장벽을 낮추

고 취창업 지원과 더불어 정착단계에서의 다양한 생활상의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도시 청년의 농촌 이주는 한순간의 결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

고 ‘농촌 경험→ 구체적 탐색→ 이주 준비→ 농촌 정착’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마상진 외, 2022). 이 연구에서는 청년의 

농촌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지자체 단위 농촌 청년 학교 운영’, ‘농촌형 일자리 서

비스 제공’, ‘농촌 청년 기본 수당·주택 제공’ 등을 제안한다. 

□ 지자체 단위 농촌 청년 학교 운영

청년의 지방이주와 정착에 있어 지역에 대한 이해와 경험, 동료나 지인 등 지역 

내 관계망 형성, 지역 살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 유무가 중요한 요인으

로 작용한다(장민영 외, 2021). 도시 청년이 농촌에 정착하기 전에 지역을 이해함

과 동시에 농촌 생활에 필요한 생활 기술 및 직업 기술을 준비하도록 하는 체계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도농 교류는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상호 이익뿐 아니라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히 농촌 경험이 적은 도시민에게는 농촌이라는 

공간과 농촌에 거주하는 농촌 주민이나 농업인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농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농촌 정착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의 계

기가 될 뿐만 아니라 농촌과 단절되어 있던 도시 청년을 농촌과 관계지어 관계 인

구로 전환되는 계기도 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에 귀농·귀촌 탐색 단계에서 추진되

는 일반적인 도농 교류 활동으로는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농촌 경험이 힘들다.

청년에게는 서천 ‘삶기술학교’ 사례(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처럼 보다 체

계화된 코칭 형태의 농촌 적응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도시 청년의 눈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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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는 농촌 알기와 정착 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경험한 선배 도시 청년의 밀착 

조언이 중요하다. 서천 사례는 도시에서 축제나 공연 등 문화 콘텐츠 기획을 하던 

청년들이 마을 행사 기획을 하면서 마을이 가진 고유한 매력에 빠진 후 마을에 정

착하고 이후 더 많은 청년들이 마을에 들어와 혁신적인 일들을 벌이며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빈집을 개조해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고, 농촌에서의 대

안적인 삶을 꿈꾸는 도시청년들을 모집하여 마을에서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공동체 학교를 만든 것이다. ‘삶기술학교’를 통해 도시생활에 지친 청년들

이 시골 마을에 모여 대안적 삶을 추구하며 도시의 삶기술과 마을의 삶기술을 교

환하는 ‘삶기술 프로젝트’ 실험을 통해 취향 있는 삶(살다), 배움이 있는 앎(알다), 

혁신이 있는 팖(팔다)을 추구하며 청년들의 자기실현을 돕는 ‘청년 성장 지원 코

칭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그림 6-3>. 

<그림 6-3> 지자체 단위 농촌 학교 운영 사례: 서천 삶기술학교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1: 71).

기초지자체 단위로 청년들의 농촌 적응 지원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가칭 

‘○○시군 농촌 청년 학교’)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농촌 청년 학교는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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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과정과 중장기 본 과정으로 구성될 수 있다. 예비과정은 일종의 청년 맞춤형 

농촌 살아보기 프로그램으로 거주 부담없이 농촌 마을을 체험해보는 과정으로 

‘청정지역 프로젝트’,29) ‘도시청년 지역상생 일자리 사업’30) 사례처럼 도시 청년

들이 농촌에 일정기간 살아보며, 농촌 기업에서의 근무 및 사회 공헌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도록 한다. 이를 통해 도시 청년들이 각자 적성에 맞는 지역 

일자리 경험 기회를 제공하면서, 농촌에서 도시 청년의 경제활동 경험 및 교육·복

지 활동 수행으로 지역 경제활력 제고를 동시에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소개되

는 ‘농촌 워케이션’ 사업도 이 과정의 일환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 본 

과정은 현재 지역 농업의 특화 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중장기 기술교육을 위해 운

영되는 ‘농업인대학’(농촌진흥청, 2022)이나 귀농·귀촌인에게 체계적인 영농기

술교육과 농업정보를 제공하는 ‘신규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준하게 농촌 

생활 및 지역에서의 직업 생활(취창업) 준비를 도와주는 6개월 이상의 중장기 과

정이라 할 수 있다. 일본 이시카와현 ‘노도학사’의 경우 폐교를 지자체에서 임대하

여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도시 귀촌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풍토와 전통기술, 

지역생태계서비스, 자원활용 브랜드 전략, 6차산업화, 지역 관광, 휴경지 및 지역

산림 활용 등을 워크숍 및 실습 교육을 제공해 준다(한국건강농업연구소, 2020).31) 

지자체 농촌 청년 학교는 기존의 농업기술센터나 지자체의 역량으로는 전문성 측

면에서 감당하기 힘들다. 이후 소개되는 지역 단위 농촌 청년 중간지원조직에서 

29) 서울시와 지자체, 민간협력기관의 협력으로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지역 간 상생을 

이루고자,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가진 서울 청년들이 10개월 동안 전국 각 지역에 살면서 청년과 지

역 모두 동반 성장하는 프로젝트로 2019~2020년에 추진되었다((사)사회적경제허브센터(http://

sehubcenter.com/bbs/content.php?co_id=business5), 검색일: 2023. 3. 3.). 

30) 역량 있는 서울 청년이 직접 수도권 외 지역에서 살아보며, 지역기업 근무 및 사회공헌활동을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하는 서울시 후원하에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였던 사업이다(서울특별

시 청년몽땅 정보통(https://youth.seoul.go.kr/site/main/ content/urban_youth_regio

_win_biz), 검색일: 2023. 3. 3.). 

31) 수료자를 대상으로 지역(이시카와현) 취농지원기금, 신용금고 예비창업 프로그램, 이시카와 사토야

마 진흥펀드, 이시카와 농업유산펀드 등 지원을 지원한다. 2018년까지 165명 양성, 이 중 93%가 

지역에 정착하여 1차산업과 지역사회 연결, 지역과 행정 간의 코디네이터, 지역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소셜비지니스의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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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고, ‘도시청년 지역상생 일자리 사업’의 ‘지역상생코디네이터’처럼 지역 

특성에 맞게 농촌 적응 및 생활 기술 및 직업 기술 교육과정 운영 및 도시 청년의 

농촌 적응을 밀착 지원할 전문 활동가를 이후 소개될 중앙 또는 광역 단위 농촌대

학을 통해 육성하여 배치해야 한다. 

□ 농촌형 일자리 서비스 제공

농촌 청년들이 일자리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지적하는 사항 중 하나가 청년 눈

높이에 맞는 일자리 정보 제공 부족이다. 농촌에는 도시만큼 다양한 사업장이 없

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체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

기에, 지속적으로 사업체의 구인 정보가 올라온다. 많은 경우 농촌 청년들이 기존 

직업 외에 부업거리(일거리)를 찾는 것에 비해 제공되는 정보는 도시와 같은 일정 

규모화된 사업장 중심의 일자리 정보가 대부분이다. 수요자 요구에 비해 공급자 

측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연결되지 않는 일자리 정보가 너무 많고, 연

결되더라도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의 리빙랩 

워크숍에서도 제안되었듯이 청년이 주도가 된 농촌 일자리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

공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나기정 ‘일 편의점’ 사례는 농촌형 일자리 발굴 및 연계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송미령 외, 2019b). 나기정에서는 일자리에 대한 주

민과 이주민 수요 조사에 기반하여 농촌형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그림 6-4>. 

지역 내 폐업한 주유소를 활용하여 거점 공간을 확보하고, 여성의 육아 부담을 아

이 돌봄 서비스와 더불어 육아 보조금, 여성 일자리 창출, 고령 일자리 창출의 사업

을 추진한다. 지역 내 소소한 일거리들을 중개하여 육아 등의 이유로 장시간 정기

적으로 일하기 어려운 계층에게 희망 시간 동안 다양한 지역 내 단기 일자리에 참

여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구직자뿐 아니라 고용주 관점에서도 인

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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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농촌형 일자리 서비스 사례: 일본의 일 편의점

자료: しごとコンビニ®は(일본 일 편의점)(https://shigoto-conveni.jp), 검색일: 2023. 10. 5.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불연속적이고 전문성이 결여된 일자리 지원이 아닌, 

민간 일자리 전담자, 일명 ‘농촌형 헤드헌터’(이후 소개되는 청년 활동가 육성 프

로그램을 통해 양성)로 하여금 청년뿐 아니라 지역주민 중 구인자의 전문성과 경

력에 기반하여 구인 업체의 요구를 연결해 주는 수요자 중심형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대도시 중심으로 규모화된 사업체 취업 위주로 진행되는 

일자리 박람회를 대신하여 ‘지역 단위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만성적 인력난

에 시달리지만 제대로 인력공급이 되지 않는 농촌 소재 사업체가 지역에서 사람을 

구할 수 있게 하고, 지역의 농촌 청년들 역시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구인·구직 연계 프로그램이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초지자

체 단위 농촌 지역의 다양한 일자리와 단기 일거리 정보가 공유되고 농촌 특성이 

반영된 일자리 수요와 요구가 충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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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구인·구직 정보의 매칭을 넘어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교류 활성화 차원

에서 청년들이 지역 사업체에서 일자리를 체험해 보는 ‘농촌 소재 기업 인턴’ 프로

그램을 확대·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에게는 체험 후 자신

에게 맞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고, 사업주는 단기 채용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

난 해결에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산업통상부

의 ‘지역기업 인식개선 및 취업연계 지원’ 사업 개편과 더불어 최근에 도입된 ‘출

향청년 지역U턴 활성화 지원’ 사업이 보완·추진될 필요가 있다. 인턴쉽 이외에 농

촌에 소재한 기업과 협력하여 해당 기업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현장 실습을 제공

해야 한다. 교육은 해당 지역에 소재한 대학이나, 기타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제공

하고, 현장 실습은 해당 기업에서 수행토록 한다. 더불어 직원이나 퇴직자를 활용

하여 멘토링 제도 등을 운영함으로써 인턴 생활이 단순한 직업체험이 아닌 농촌 

공동체 삶의 체험 공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농촌 청년 기본 수당·주택 제공

청년 설문조사와 인터뷰에서 보았듯이 소득과 주거는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하

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농촌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주택 형태도 다양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도시 청년이

면 누구나 제공받는 각종 생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농촌 현실과 청년이 농

촌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반영하여 기본 수당과 기본 주거 

정책들을 농촌 청년을 대상으로 먼저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32)

이미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33)과 강원도 인제군의 ‘청년기본소득’, 그리고 

32) 농촌 청년 기본 수당과 기본 주택을 전면 실시가 어려울 경우 인구감소지역(‘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3)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89개 기초지자체 89개를 선

정된 지역) 농촌 지자체에 대해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33)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를 만 24세 청년에게 1년간 분

기별로 지역화폐 형태로 2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경기청년포털(https://youth.gg.go.kr), 검색

일: 202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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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대상 농민수당(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광주광

역시)을 도입한 사례가 있고, 경기도는 ‘기본주택’34) 도입을 준비한 바 있다. 또한 

농업 분야 종사 신규 진입 청년에게는 선발과정을 통해 2018년부터 월 최대 110만 

원씩 3년간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

다.35) 1년차 연구에서 도시 청년 대상 조사 결과, 농촌 이주 의향이 기본 생활 보장

시 1.5배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마상진 외, 2022). 또한 2년차 연구에서 농촌 

청년과 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농촌 청년 기본 소득 및 주거 지원에 대해서는 청

년의 48.6%(반대 11.5%), 기성세대의 52.2%(반대 11.5%)가 찬성하고 있을 정도

로 제도 도입에 대한 요구가 높다. 

농촌 청년 대상 ‘기본 수당(basic allowance)’을 통해 농촌에서 생활하는 청년들

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일정기간 지급함으로써 적지만 안정된 경제적 기반을 마련

토록 해줌으로써,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다양한 농촌에서의 창의적 실험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는 도시와는 다른 여러 장점이 있는 농촌에서 다양한 

재능을 지닌 청년들이 다양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

가 될 것이고, 동시에 청년들이 생업 외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을 촉진하고, 농촌에

서 부족한 사회·문화 활동 및 생활 서비스 분야 종사를 위해 청년들이 농촌으로 들

어오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농촌 정착 시 일정기간 ‘기본 주택(social 

housing)’ 제공을 통해 농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주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 청년들의 기혼여부 등을 살펴 기존에 추진하는 농촌 빈집 리모

델링이나 임대주택 단지 조성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더불어 단지 내에 공동육아 

34)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소득·자산·나이 등 입주자격 제한이 있는 기존 공공임대와 달리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경기도형 주거서비스 모델로서 실제 기획 

이후 실행되지는 못하고 있다(이데일리(2023. 9. 7.), “경기도 기본주택, 첫삽도 못뜨고 폐기… 수

십억 날렸다”.).

35) 이 제도는 프랑스의 청년농 기본수당(Dotation Jeunes Agriculteurs: DJA)을 벤치마킹하여 도

입되었다(마상진·김경인, 2017). 지리적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청년에게는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한다. 40세 미만 청년후계농에게 정착지원금으로 1년차 110만 원, 2년차 100만 원, 3

년차 90만 원을 지원한다(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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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 시설이나 문화 여가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시설 등을 함께 설치하여 주거 안

정과 농촌 삶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도 형성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3.2. 농촌 청년 활동가 육성 및 취창업 지원 

농촌의 지역자원(자연, 물적, 인적, 문화적, 환경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발

전 성과가 최대한 지역 내에 보전되도록 하면서 지역의 자율적 발전을 추구하는 

소위 농촌의 내생적 발전(박진도, 2010)을 위해서는 농촌 내부의 내생적 역량 및 

혁신 주체의 확보가 중요하다. 하지만 다수의 농촌 지역에서 혁신 주체의 부재, 기

존 혁신 주체의 고령화,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변화에 적응력 부재의 문제를 겪고 

있다. 청년세대를 통한 농촌 혁신 주체의 세대 교체(generation renewal)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 청년 활동가 육성’, ‘농촌 청년 활동가 및 창업가 

지원’, ‘농촌 의료·교육 분야 청년 전문인력 양성’, ‘농촌 소상공인 승계 지원’ 등을 

통해 농촌 활성화 핵심 인력 확보와 더불어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안한다. 

□ 농촌 청년 활동가 육성

농촌 현장에는 지역 개발, 사회적 경제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문성 있

게 안정적으로 수행할 활동가가 부족하다. 중앙과 광역 단위로 농촌 활성화를 위

한 다양한 분야(일자리 중개, 디지털 허브 전문인력, 마을 간사, 농촌 개발 전문가 

및 농촌 창업가 등)에서 전문적으로 일할 농촌 현장 활동가를 집중 발굴 및 육성하

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는 농촌 활성화 주체 확보 및 역량 강화뿐 아니라 농촌 

지역 내 청년을 위한 지식노동 일자리 확보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EU)의 EMRA36)과 일본의 ‘지역리더양성학당’37)은 지역 활성화를 핵심 주

36) European Masters Programme for Rural Animators의 약자로 유럽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조직(Euracademy)에 의해 준비되는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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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써 청년 활동가 육성의 좋은 외국 사례이다. 국내에서도 2000년대 중반부터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농촌 지역리더 및 퍼실리테이터 육성을 위한 노력을 해 오

고 있다<표 6-1>.38) 이 연구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촌 청년과 주민들은 

농촌 청년 활동가 육성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39) 

대학 졸업 이상의 다양한 전공자를 대상으로 2년 정도의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

하여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40) 활동가 대상으

로 다양한 보수교육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실태조사 

및 관련 조사연구 등 수행하게 한다.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이나 사회적 경제조직, 

지역 공동체 조직 등은 물론 다양한 민간조직과의 연계를 통해 취업과 연계할 수 

촌 발전과 농촌 지역의 개인 및 조직이 지속 가능한 발전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농촌 활동가(rural animator) 육성을 위한 석사 과정이다(EMRA(http://www.rural

-animator.umk.pl) 검색일: 2020. 9. 5.; Euracademy(http://euracademy.org), 검색일: 

2023. 9. 24.). 

37) 일본 지역리더양성학당은 1989년 총무성 지원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공공단체, 지역만들기단체, 농

협, 지원조직 관계자를 대상으로 9개월간 연수를 실시한다. 교류와 인재육성, 주민참가와 협동, 환

경․경관, 지역경제진흥, 지역경영, 능력개발 등의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지역 만들기에 필요한 연수

를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통상적인 강의 이외에 워크숍, 토론 등의 연습을 대폭 도입하고, 전문가, 

행정․민간의 실천가 등 다양한 강사진이 실천을 중시하는 연수를 지역의 장래를 모색하는 소수 정예 

인원에게 제공하다. 수료 후에도 자질 향상을 위해 수료자 연수회(일반 연수와 합동으로 개최), 수료

자 정보 교환회 등을 실시한다(한국건강농업연구소, 2020). 

38) 지역재단/농정연구센터에서 2005년부터‘농촌지역개발 리더십육성과정’을 운영하였다. 한국농어

촌공사에서도 2005년부터 ‘농촌지역개발리더십육성과정’을 시작하였고, 2012년부터 ‘농어촌퍼

실리테이터 육성사업’을 시작하였다(유정규, 2015).

39) 농촌 청년과 주민 설문조사 결과 청년 활동가 육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청년의 44.3%(반대 

13.8%), 기성세대의 55.3%(반대 8.7%)가 동의하였다.

40) EMRA에서는 농촌활동가(Rural Animator)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주)케이엠플러스컨

설팅, 2019).① 농촌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촉진하고 유지시키고, 농촌 공동체의 정

체성을 강화 또는 복원하도록 지원, ② 사회적 유대관계 재구축과 지역 정체성을 강화, ③ 상향식 접

근방식으로 모든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촉진해야 하며, 풀뿌리에 기초하여 지역의 요구와 그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을 탐색, ④ 농촌지역에서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문화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활동, ⑤ 농촌발전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식·비공식적 지역 파트너십과 네트

워크의 형성과 작동을 위해 활동, ⑥ 의사결정자와 지역공동체(주민) 간 연계·조정, ⑦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에 대한 이해와 지식기반 위에서 활동, ⑦ 상향식 접근을 통해 일상적인 경제 및 사회 활동

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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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한다. 농촌 지역을 위해 공적인 업무에 종사할 경우 심사과정을 거쳐 활동

비(다음에 소개되는 농촌 청년 활동가 활동 지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분  야 업  무  내  용

농어촌 인적자원
관리업무 및 컨설팅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법인이 농어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다음 항목의 
업무 및 컨설팅

  ◦ 주민 역량개발 및 교육
  ◦ 마을 운영조직 및 인력계획 수립
  ◦ 지역 갈등관리
  ◦ 정보화체계 수립 및 인프라 구축

농어촌 환경개선
업무 및 컨설팅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법인이 농어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다음 항목의 
업무 및 컨설팅

  ◦ 농어촌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및 마을계획 수립
  ◦ 마을의 효율적 이용 공간 구성계획 수립
  ◦ 마을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 및 계획수립
  ◦ 지역 토지이용계획 및 생태보전계획 수립

농어촌 소득관리
업무 및 컨설팅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법인이 농어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다음 항목의 
업무 및 컨설팅

  ◦ 마을 소득사업 개발 및 타당성 조사
  ◦ 농어촌 관광자원 개발 및 산업화
  ◦ 지역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계획 수립
  ◦ 도농 교류 진흥을 위한 사업

<표 6-1> 농촌 청년 활동가 육성 프로그램 사례: 한국농어촌공사 농촌 개발 영역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23).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한국농수산대학이 지난 1990년대 UR 이후 농어업위

기 상황에서 농어촌발전위원회의 제안으로 설립되었듯이, 농촌 청년 활동가 육성

을 통해 농촌의 지속가능성 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하는 방안으로 ‘(가칭)한국농

촌대학’을 중앙정부 주도로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기존에 공공, 민간이 해오던 농

촌 지역리더육성 관련 시도를 체계화하여 교육 프로그램은 리더십, 프로젝트 관

리, 지역사회 참여, 정책 분석,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 수립 등 농촌 개발을 위한 다

학제적 접근을 하도록 해야 한다. 다양한 학부 전공자들의 경험을 농촌 개발에 살

릴 수 있도록 EMRA의 사례처럼 석사학위 수준의 전문 과정으로 운영하도록 한

다. 다만 신설에 예산 소요가 많을 수 있기에 현 한국농수산대학에 대학원 과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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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운영하는 방안 또는 차선책으로 기존 농촌개발 관련 대학이나 연구소의 연계

과정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41) 한편 지역별 정책과 연계 및 지역 특

성에 맞는 농촌 인재 육성을 위해 광역 단위 교육기관 설립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광역단위에서 유휴화되어 가는 지역 대학을 농촌 청년인력 육성 기관으로 거듭나

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지역기반 전문대학 활성화(고등직업

교육거점지구)’42)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 농촌 청년 활동가 및 창업가 지원

농업 중심의 청년 유입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산업 분야에 관심사와 재능을 

가진 청년들이 농촌 마을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는 활동 기반을 제공한다면 소멸 

위기에 빠진 농촌에 또 다른 돌파구를 제공할 수 있다. 1980년대 농업인 후계자(후

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15만 명이 넘는 농업경영인을 육성

하였다.43)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

실은 이 사업이 농가 고령화 속에서도, 40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현재 우리

나라 농업을 이끌어가는 핵심 인력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후계농업인이 농업 이외 다양한 산업이 활성화된 농촌의 삶의 질 분야를 감당하기

란 어렵다.44) 이 연구에서는 농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청년 활동 기반을 지원하는 ‘(가칭)농촌 후계자 육성 사업’을 제안한다.

이미 일부 지역(전북의 ‘농촌과소화대응인력육성사업’,45) 전남의 ‘청년마을로 

41) EMRA의 경우 Nicolaus Copernicus University(Poland)의 주도하에 7개 유럽대학 컨소시엄으

로 운영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42)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전문대학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과 평생

직업교육 역량을 지역수요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여 지역인재양성-취업-정주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43) 농림축산식품부(2022)에 따르면, 1981년 이래 2021년까지 15만 5,017명을 육성하였다.

44) 이 연구의 농촌 청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농업 종사 청년의 지역기여 활동은 화이트칼라 직종보다 

오히려 낮았다.

45) 농촌에 정착(하기를 희망)하여 주민들과 함께 공동체 활동을 기획·추진하는 청년에 대한 인건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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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에서는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발전시켜, 일본의 ‘지역

부흥협력대’처럼 청년들이 농촌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지역 브랜드 및 지역 특

산품 개발·판매·홍보 등의 지역부흥지원이나 농림수산업 종사, 주민지원 등의 지

역 활성화 활동을 하면서, 해당 지역에 정주 또는 정착을 도모하는 사업의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다<그림 6-5>. 소정의 선발 과정을 통해 농촌 후계자 사업을 추진하

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공적인 활동(예: 마을 간사, 중간지원조직 근

무 등)을 수행할 경우는 일정기간 활동비46)를, 관련 창업을 할 경우 창업자금(보조 

또는 융자)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차미숙 외, 2021). 현재 추진되고 있는 행정안

전부의 ‘지역 활동가 지원사업’ 및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발전시켜 농촌

의 삶의 질 관련 분야로 활동 분야를 특화시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림 6-5> 농촌 청년 활동가 지원 사례: 일본 지역부흥협력대

자료: 地域おこし協力隊の図解(일본 지역부흥협력대 도해)(https://note.com/bizgram/n/n4a6140e93f73), 

검색일: 2023. 10. 4.

지원하는 전라북도 자체 사업으로 2017~2019년 3년간 8개 시군에서 시행되었다(한이철 외, 

2022). 이 사업은 이후 ‘농촌 현장활동가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46) 마을 단위로 자격을 갖춘 청년에게 공적인 역할 부여하고 이들에게 생활비와 활동비 지급에 대해서

는 설문조사 결과 농촌 청년의 47.8%(반대 12.0%), 기성세대의 54.9%(반대 11.3%)가 찬성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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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농촌 창업가에 대한 체계적 지원도 필요하다. 현재 귀농귀촌종합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귀촌인 농산업 창업교육(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2023)은 6차산업(관광, 가공, 유통 등)에 한정되어 진행되고 있는데, 

창업 교육 범위를 삶의 질 관련 전 분야로 확대하고, 교육 이수에 대한 혜택도 교육

비 지원 외에 창업 자금에 대한 지원(보조 및 융자)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47) 현재 

우리나라 농촌에는 3만 7천여 개 마을이 있다. 이중 다수가 고령화로 인해 마을에 

일할 사람이 없는 지역소멸의 위기에 처해있다. 마을별로 1명의 청년들이 활동할 

기회를 주면 3만 명이 넘는 청년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농촌의 활성화가 가능하

여,48) 위기의 청년과 농촌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 농촌 의료·교육 분야 청년 전문인력 양성

농촌의 의료와 교육 문제는 농촌 청년들에게는 인근 도시에서 농촌으로 출퇴근

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다. 농촌의 낮은 의료와 교육 서비스의 원인 

중 하나는 이 분야 전문인력들이 농촌 진입을 꺼리기 때문이다. 의료와 교육 서비

스 분야 청년 인력 양성 및 공급이 절실하다. 이 연구의 리빙랩 워크숍에서는 의료 

및 교육 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농촌에 애정을 가지는 의료 인력과 교사 양성을 제

안하기도 했다. 의료 및 교육 분야 전문 인력 양성 과정에서 농촌 교육을 강화하고 

농촌 할당제를 통해 양성된 청년 인력의 안정적 농촌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

와 관련하여 호주의 ‘농촌 및 원격지 교육 전략(Rural & Remote Education 

Strategy)’49)은 농촌 교사 양성 측면에서, 호주의 농촌 의료 교육(Rural Medical 

47) 청년후계농의 경우 정착지원금 외에 창업자금을 5억 원까지 융자한다(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

품교육문화정보원, 2023).

48) 농업인 후계자 사업의 경우 사업 초기에 농촌 마을당 1명의 청년농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었

다(마상진 외, 2010).

49) 호주의 New South Wales주 교육부는 농촌과 원격지 교육 전략(Rural and Remote Education 

Strategy)을 추진하고 있다(NSW Department of Education, 2021). 농촌 청소년들에게 도시

만큼의 양질의 교육을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농촌 교사 육성 전략을 추진하고 있

다. 양질의 농촌 교사 유치를 위해 농촌 및 원격지 학교에 근무할 의향이 있는 교사 교육 단계 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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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50)과 독일의 ‘농촌의사 할당제(Die Landarztquote)’51)는 농촌 의료 인

력 양성 및 공급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의료 인력 및 교사 양성 과정에서 농촌 교육과 체험을 통해 농촌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농촌의 특수한 상황에 필요한 전문성을 별도로 개발시켜야 한다. 농촌 

교육의 경우 도시와 달리 농촌 상황에 맞는 교육 재설계, 소규모 학교에서의 학생

교육 및 학년 간 통합 교육, 학교 간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전문성이 추가로 필요

하다. 농촌 의료의 경우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의료 상황에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의료 대처 능력과 더불어 원격 의료 기술 활용 능력 등도 추가로 

필요하다. 이뿐 아니라 관련 대학 선발과정에서 농촌에서 근무할 학생 자원을 성적

보다는 관련 경험과 적성을 토대로 별도 할당하여 선발하고 이들이 농촌 근무 시 대

학 교육기간 동안 장학금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농촌 근무를 유도할 필요가 있

다.52) 한편 귀농귀촌종합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도시민의 귀농귀촌교육 접근성 제

농촌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와 행정가들에게 장학금과 인센티브(기본수당)를 부여한다. 농촌 경험 

프로그램(Rural Experience Program)을 통해 정규 교사가 지역 시골 환경에서 가르치고 생활하

는 것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농촌 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의 교장은 한 학년도에 최소 

1~4학기 동안 임시 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0) 호주에서는 농촌 의사 육성과 관련하여 의대생들이 일부 교육을 농촌 지역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

여, 농촌 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촌 지역에서의 경력을 고려하도록 지원한다. 농촌 지역에서 

일하거나 훈련받는 의료인에게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농촌 지역으로의 유입을 촉진한다.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의료 상황에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범용 기술을 가진 의료 전

문가(generalist) 교육을 강조하고, 농촌 의료 교육과 서비스 제공에 원격 기술(telehealth)을 활용

하고, 의료 교육 기관들이 대도시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고 농촌에도 위치하도록 지원한다(Rural 

Medical Education Australia(https://ruralmeded.org.au), 검색일: 2021. 10. 4.).

51) 독일의 바이에른주는 농촌지역에서 최소 10년 이상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의대 정원의 최대 5.8%

의 학생을 할당하여 선발하는 농촌의사 할당제를 실시한다. 대상 학생의 선발에는 성적보다는 학생

의 봉사경험과 인성을 더 우선하여 평가한다(Bayerisches Landesamt für Gesundheit und 

Lebensmittelsicherheit(https://www.landarztquote.bayern.de/landarztquote/index.h

tm), 검색일: 2023. 9. 24.).

52)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6년부터 농촌 지역에 장기간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교사를 별도 트랙으

로 선발하는 지역트랙제를 운영하고 있다. 초등은 포천과 연천, 중등은 포천 지역에만 시행하고 있

으며 해당 전형으로 선발된 교사는 임용 후 8년간 자신이 뽑힌 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 교원수급 문제를 일부 해소했다고 평가받고 있다(중부일보(2019. 10. 10.), “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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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위한 직장으로 찾아가는 방문형 과정(귀농귀촌 아카데미 방문형 교육)(농림

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23)을 현직에 있는 귀촌을 원하는 교

사와 의료 인력을 대상으로도 확대하여 이들 직종에 특화된 귀촌 교육도 추진되어

야 한다.

□ 농촌 소상공인 승계 지원

농촌은 농업경영체뿐만 아니라 농촌의 삶의 질 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

초생활서비스 분야 사업체의 유지가 지역사회의 경제적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은퇴와 폐업을 모색하고 있는 농촌 지역사회의 소상공 사업체를 가족, 직원 또는 

지역사회 제3자에게 인수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관련하여 

농촌 지역 소상공 사업체의 승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영국의 ‘농촌 사업체 승

계 중계(Rural Business Succession Solicitor)’53) 사업, 일본의 마을·사람·일 창생 

종합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대도시 청년의 지역이동정책(UIJ턴)’54) 사업의 

일환으로 ‘Relay the Local’55)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한국건강농업연구소, 2020; 

마상진 외, 2021)<그림 6-6>.

지역구분 교사 임용제도 개선 필요”.).

53) Rural Business Succession Solicitor(https://www.porterdodson.co.uk/rural- succes-

sion-planning-solicitors), 검색일: 2021. 10. 4.

54) 도쿄권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도시 이외의 지역, 특히 과소지역으로 이주하여 정착하게 하

는 사업으로 지역에 창업, 취업, 사업승계를 유도한다.

55) Relay the Local은 지역 사업 승계 매칭 플랫폼을 통해 지역의 지자체나 상공회와 제휴해 사업 승

계 매칭을 해주는 것이다. 사업 승계를 검토되고 있는 사업자에게 히어링이나 취재 기사화, 후계자 

후보 찾기는 물론, 이주자의 수락부터 사업 인계까지 전면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의 소상공인 후계자 

문제를 해결한다(リレイ ザ ローカル(일본 릴레이더로컬)(https://relay.town/local/about), 검

색일: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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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농촌 소상공인 승계 지원 사례: 일본 Relay the Local

자료: リレイ ザ ローカル(일본 릴레이더로컬)(https://relay.town/local/about), 검색일: 2023. 10. 5.

농촌의 기초생활서비스 관련 소상공 사업체 기존 소유자 및 인수자(승계자)에

게 사업체 승계계획을 제시하고 연결해줌으로써 농촌 사업체의 폐업과 경제적 손

실을 막고, 인수자는 적은 비용으로 사업체를 인수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적응을 

하게 함과 더불어 지역사회 유지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기존 소유주는 은퇴 후 시

차를 두고 신규 인수자에 대해 어느 정도 감독을 유지하여 연기된 대가를 완전히 

받을 때까지 사업에 대한 그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인수자는 대가를 지불하

지 않고 사업을 인수하는 것 외에도 인수자가 현지 커뮤니티에 익숙하거나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상적인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많은 농촌 사업체가 지리적 위치로 인해 신규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해소하면서 사업체 승계를 위해 지역 커뮤니티에 집중하고 인근 지역 

구매자 검색을 집중함으로써 광고 비용과 협상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한다. 

3.3. 청년을 통한 농촌 공동체 및 지역개발 활성화

이 연구에서 올해 실시한 농촌 청년과 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보면, 농촌의 세대 

간 소통이 줄어들고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줄어들고, 농촌의 이끌어갈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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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의 사회 참여는 점차 취약해지고, 청년세대 내 이질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

한 상황의 타파를 위해 개인 단위 접근보다는 마을 단위로 청년정책사업을 통해 

청년을 지역사회 참여 및 지역개발에서의 역할을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이 연구

에서는 청년을 통한 농촌 공동체 및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농촌 청년 공간 조성

을 통한 소통 활성화’, ‘농촌 청년 공동체 활동에 대한 종합형 지원’, ‘읍면 단위 중

간지원조직 운영’ 등을 제안한다. 

□ 농촌 청년 공간 조성을 통한 소통 활성화

이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 농촌 청년들의 지역 소속감, 지역사회 

참여, 지역 기여 활동 수준이 대체로 낮았다. 이는 청년세대의 개인주의적 성향 때

문이기도 하지만, 더불어 지역사회 참여 관련 기회 부족, 또래 집단의 부족에서 기

인한 것이기도 했다. 다양한 청년의 농촌 지역 참여 촉진을 통해 세대 간 소통을 촉

진하고 지역 소속감과 지역사회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지역 기여 활

동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농촌에는 도시 청년이면 누구나 쉽게 접근 가

능한 카페나 빵집과 같은 소통 공간과 문화 공간이 너무도 부족하다. 또한 청년들 

간의 소통 촉진을 위해 정부 주도로 조성한 청년 센터는 농촌 지자체의 경우 대부

분 설치가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 농촌 청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지역(시군)에 청년 소통공간(청년 센터)이 있는 것을 아는 비율은 20.0%이

고 해당 공간을 이용 경험이 있는 비율은 7.0%에 그쳤고, 대다수(79.3%)는 청년 

소통 공간이 없거나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있었다. 지역의 청년 공간 및 소통

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응답은 24.4%로 대부분(75.6%)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

다고 하였다. 

청년들이 퇴근 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청년 소통 공간을 기존 유휴공간을 재

활용하여 접근성이 좋은 읍면 소재지 단위로 조성하고 청년세대 간 소통을 촉진해

야 한다. 청년 소통 공간을 구심점으로 지역사회 참여 및 기여 활동의 기반을 마련

하는 것이다. 청년이 사용자인 공간은 그 기획과 설계에서부터 청년 사용자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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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주의 ‘청년이그린협동조합’56) 처럼 전국 농촌에 늘

어나는 폐교를 청년 소통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은 학교라는 공간의 원래 취

지를 살린다는 점에서 매우 권장할 만하다<그림 6-7>. 농촌 청소년 공교육을 위한 

장소를 시대 변화에 맞게 청년의 소통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그림 6-7> 농촌 청년 공간 조성 및 공동체 활동 사례: 상주 청년이그린협동조합의 활동 내용

자료: 충남연구원 현장토론회(상주 청년이그린협동조합)(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

gcd=AC0000067612&seq=6), 검색일: 2023. 7. 5.

청년 소통 공간을 통해 청년 간 소통뿐 아니라 지자체의 청년 정책 홍보가 활성

화되고, 청년들의 정책 참여뿐 아니라, 나아가 청년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지역 행

사와 문화 이벤트, 나아가 청년 눈높이에 맞는 청년 주도 다양한 문화 예술 및 즐길

거리 관련 테마 창업(극단, 댄스, 헬스, 관광, 전통주·와인·맥주·커피 관련 창업)으

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리빙랩 워크숍에서도 제안되었듯이 세대 간 소통 차

56) 상주의 청년들과 마을 주민이 연합하여 만든 ‘청년이그린협동조합’이 청년 소통과 마을 주민을 위한 

교육·문화 공간, 귀농·귀촌 청년 지원 공간으로 폐교를 활용하여 도자기 공방, 공유부엌, 사무실, 곤

충체험전시실, 웹툰 공방, 마을동아리 방, 목공방, 카페식 쉼터, 조합원 주거시설과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하였다(작은변화지원센터,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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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지역주민들이 함께 마을 이야기를 직접 인형극으로 만들고 공연해보기, 연

령이 다른 세대 간 멘토링을 통해 세대 간 이해를 넓힘과 동시에 청년층은 중장년층

에게 요즘 문화 트렌드, 스마트폰 사용법 등을 멘토링하고, 중장년층은 청년층에게 

마을 역사와 행사 등에 대해 멘토링하는 등 세대 간 상호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도 

가능할 것이다. 한편 농촌 청년 공간은 도시 청년의 농촌 이주 과정에서 정착의 매

개 역할도 한다면 도시 청년과 농촌 청년의 소통 촉진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 농촌 청년 공동체 활동에 대한 종합형 지원

농촌의 청년조직은 지역 청년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나, 구심

점 마련이 어렵고 관련 지원도 부족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농촌 지역 내 청

년세대 내, 세대 간 소통을 넘어 지역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할 농촌 청년 조직이

나 단체의 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서천 ‘삶기술학교’, 남해 ‘상주동고동락협

동조합’, 칠곡 ‘아트랜드파머’, 문경 ‘달빛탐사대’, 상주 ‘청년이그린협동조합’ 등

과 같은 농촌 현장의 마을 단위 활성화 사례의 다수는 청년 공동체 활동을 통해 탄

생한 것이다. 앞선 정책 분석 장에서도 보았듯이 청년 정책 중에 그나마 농촌 성공 

사례를 많이 배출한 사업이 행정안전부 ‘청년 공동체 활성화사업’과 문화체육관

광부의 ‘청년 두레’ 사업이었다. 올해 제정되어 2024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주민 등의 자발

적이고 주도적인 참여와 공동체 연대·협력을 통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활성화

를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따른 세부 사업 추진상에서 청년 활동 활성화가 구체화

되도록 해야 한다. 농촌 지자체에 특화한 청년 공동체 육성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내 청년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류 프로그램(교육, 네트워크 파티, 역량 강

화, 축제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 청년들이 주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을 진단하고 지

역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한 계획에 대해 전북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57) 의성 ‘이

웃사촌 청년마을(시범마을)’58)의 추진 사례처럼 종합형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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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 주거공간, 출산과 

보육시설, 경쟁력을 갖춘 학교, 청년층이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과 청년이 함

께할 수 있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조건이 필요하나 기존 정책은 개별적으

로 추진되는 한계가 있다. ‘이웃사촌 청년마을’의 경우처럼,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자치단체가 연계하여 각종 정부사업들을 매칭하여 청년 중심으로 사업들을 

재개편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업지원, 공간조성, 주거지원, 

문화지원 등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는 종합형 계획을 추진

해야 한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수립을 위해 사업내용을 폭넓게 설정하고, 

청년세대의 지역진입 전 단계를 포괄하는 장기사업(5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림 6-8> 농촌 공동체에 대한 종합형 지원 사례: 의성 이웃사촌 청년마을

자료: 유정규(2019: 33).

57) 전북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에 기반하여, 읍면 단위 마을 사업으로 ① 마을주민 평생교육 지원, ② 마

을 기술사업단 운영, ③ 자매결연 활성화 지원, ④ 유명인사와 함께하는 힐링 프로그램, ⑤ 산촌마당 

캠프 활성화 지원, ⑥ 관계인구 활성화 사업(자율)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전라북도, 2022). 

58) 의성군이 경상북도와 협력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 일자리, 주거단지, 농촌생활여건 개선, 마을

공동체 강화, 청년 유치 및 홍보 등 다양한 사업들을 엮어 종합적으로 추진한다(연합뉴스(2022. 1. 

31.), “인구 감소 의성에 청년 유입 ‘이웃사촌 마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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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 단위 중간지원조직 운영

현재 농촌에는 다양한 형태의 중간지원조직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각자 영

역에서 활동하고 있을 뿐 시너지 효과 창출에 미흡하며 부서별 칸막이 행정과 영

역 구분으로 성과 극대화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기존 지역 수준의 중간지원조

직은 행정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주민에게 전달하거나 행정사무를 위탁하는 기능

에 머물러 있어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활동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무주 ‘안성면

공동체활성화지원단’,59) 의성 ‘이웃사촌청년마을’ 등의 사례는 몇 개 마을 권역 

단위 중간지원조직이 도시 청년의 농촌 정착뿐 아니라 통합적 마을 개발에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전북에서는 지역의 인구 감소 및 과소화에 대응

하기 위해 전체 시군에 중간지원조직(시군별 농어촌종합지원센터)을 설치하고 

면 단위로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무주군 안성면의 경우 ‘안성면공동체 활성화

지원단’이 활동하고 있다. 군 센터에서는 마을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과 행정, 주민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하고, 면 공동체 활성화 지원단에서는 과

소화 현황조사 및 모니터링, 농촌 중심지 활성화 관련 주민 조직화 및 동기화, 마을

만들기 사업 관리, 홍보 활동과 지역주민과 협의하에 읍·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에서 놀기(장터 활성화 

사업), 수도권 직거래 장터, 여성 주민 커뮤니티 맘카페 운영, 청년 농업·농촌캠프, 

산촌앞마당캠핑 등을 추진하였다(한이철 외, 2022)<그림 6-9>.

59) 전북 농촌과소화대응인력육성 사업(읍면형)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으로 무주군 및 전국 각지에서 모

인 10명의 청년들이 안성시장 상가사무실에 자리를 잡았다. 지원단은 전라북도와 무주군의 예산(약 

5억 원)으로 직접 운영되고 있다. 팀은 지역 청년 5명, 외지 청년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한국농촌

경제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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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읍면 단위 중간지원 조직 사례: 무주 안성면 공동체 활성화 지원단

자료: 상상플랫폼(무주군 마을만들기와 도농교류추진사례)(https://sangsaeng.seoul.go.kr/ cmm/fms/F

ileDown.do?grp=boardType1&id=163&seq=3), 검색일: 2023. 7. 5.

읍면 생활권은 주민자치, 사회혁신의 가장 적절한 공간적 범위와 사회적 조건

을 갖추고 있다. 읍면의 생활권에서 청년들의 정착과 지역 내 활동을 밀착 지원함

으로써 농촌 마을 발전에 청년들이 핵심 역할을 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광역 

및 시군 단위 중간지원조직 통합 및 읍·면 단위 조직으로 구성 유도 후 읍·면 단위

에서 3~4명의 청년들이 협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 ‘농촌 RMO’60) 

사례처럼 중간지원조직에 공적으로 역할(농지보전, 지역사원 활용, 주민생활 지

원 등) 을 부여하고 안정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줄 필요가 있다. 다음에 

소개할 농촌의 디지털 전환의 실행 조직으로서 읍면 단위 디지털 허브도 읍면 단

위 중간지원조직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60) 일본은 중산간지 과소화에 대응하여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해 중산간지 직접지불제를 운영 중인데, 

개인이 아닌 RMO(Regional Management Organization)에게 지불한다. 농가 단위 경영지원을 

명목으로 파편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부된 직불금을 협정조직의 운영관리를 통해 농촌지역 전체

의 자원과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기반으로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RMO는 초등학군 단위로 결정

되어 질서 있는 농촌 토지이용을 통한 농촌 공간의 개선 활동과 다양한 지역자원 활용 사업을 추진

하여 지역고용 창출, 소득 항상 등 지역 경제 순환을 촉진하며, 지역의 생활기반 유지, 인구 유출 방

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외지인의 이주·정주를 끌어내는 전반 과정을 담당한다(정학성,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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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청년 주도 농촌의 디지털 전환(스마트 농촌 구현)

농촌 청년의 도시로의 이탈 요인으로 불편한 주거환경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농촌 주거환경 및 여가·문화 여건 개선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

다. 농촌은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와 편의시설이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제공되

는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의 주민이 넓은 지역에 떨어져 사는 상황에서 

피치 못할 부분이 있다. 하지만 농촌의 불리한 생활 인프라의 개선은 기존과 같은 

규모의 경제에 입각한 아날로그적 접근으로는 해결이 요원하다. 4차산업혁명 관

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농촌의 건설을 통해 농촌의 교통 문제를 해결함과 동

시에 농촌의 삶의 질 관련 각종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그림 

6-10>.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 농촌 계획 수립’, ‘스마트 농촌 거점 

(농촌 디지털 허브) 구축’, ‘농촌 워케이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그림 6-10> 미래의 농촌: 스마트 농촌 이미지

자료: ENRD(2018); 심성철(201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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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농촌 계획 수립

농촌 분야 생활 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삶의 질 계획하에 많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4차산업혁명 기술과 연계된 정책은 아직 매우 제한적이다.61) ‘스마

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행정안전부 주도로 스마트도

시 구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도시 중심의 추진사업이다. 농촌

의 스마트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2)에서 2019년부터 ‘스마트 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 환경이 살기 좋게 변화하는 것은 물론 청년이 돌아오

고 싶고, 청년 시절을 농촌에서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

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 시범 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사업의 비전, 범위와 적

극성, 그리고 운영 주체 육성의 관점에서 한계가 많다.

일본의 ‘디지털 전원도시 계획’과 같은 거시적인 중장기 계획하에 농촌을 어떻

게 스마트 전환할 것인지를 계획해야 할 것이다. 2022년 일본에서는 코로나19 이

후 도심을 벗어나는 유동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마을·사람·일자리 창

생종합전략을 계승하여 지방에서도 도시만큼의 편리한 행정·의료·교육과 같은 

생활기반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전략으로 

디지털 전원도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임상연 외, 2022). 일본이 우리보다 디지

털 기반이 열악하지만, 뒤늦게 농촌을 포함한 지역의 디지털 전환을 범국가적 정

책으로 추진하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62) 

스마트 농촌의 안정적 실현을 위해 (가칭)‘스마트 농촌법’을 제정하고, 스마트농

촌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의 경쟁력을 향상시

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 발전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 법에 근거하여 농촌의 디지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반

을 정비하고, 디지털 인재를 육성하는 스마트농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원격 서

6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하나가 포함되어 있다.

62) EU도 농촌의 스마트 빌리지 정책을 ENRD(European Network for Rural Development)를 통

해 구체화하고 있다(심성철,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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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통한 농촌 의료 및 교육 서비스 개선, 자율 주행서비스, 공유형 교통서비

스, 수요응답형 서비스 등을 통한 교통 여건 개선, 일자리 및 주택 정보 서비스 제

공을 통해 그동안 규모의 경제 문제로 해결이 안 되었던 농촌의 불리한 삶의 질 개

선의 일대 혁신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년들의 참여와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 

□ 스마트 농촌 거점 (농촌 디지털 허브) 구축

스마트 농촌의 구체적 실현은 읍면 단위별 지역의 유휴공간을 개조하여 원격 의

료, 교육 및 문화, 교통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주민 공동 작업 및 학습공간을 제공

하는 기반으로 ‘농촌 디지털 허브(rural digital hub)’ 구축을 통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로홈므’ 지역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심성철, 2020). 로흠므

는 프랑스 파리의 동남쪽 부르고뉴(Burgundy) 지역에 위치한 인구 1,300여 명의 

작은 마을로 2000년대 초부터 마을의 디지털화를 위해 노력해 온 프랑스의 대표

적 농촌 마을의 스마트 전환 사례이다. 로홈므 마을의 행정 모토는 ‘미래의 작은 마

을(petite ville du futur)’이며, 유럽의 미래 농촌 마을로 알려져 있다. 이 마을은 농촌

의 매력과 자원을 개발하고 공공서비스를 통해 더욱 발전하는 마을로 만들기 위해 

혁신적인 디지털 정책 개발의 모범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이 마을은 지역주민의 필

요와 의지에서 시작해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스마트 빌리지 개발을 주도해 성공하

였는데, 마을의 대표들은 공공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세대 간 소통을 증진하는 것

은 물론 귀농·귀촌인에게 보다 나은 정주여건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농촌 디지털 허브(the rural digital hub)’를 통해 로홈므 마을 사례처럼 ① (원격

근무) 디지털 허브를 통한 스마트 워크 타운, ② (의료) 전자의료(원격의료 적용) 

센터, ③ (문화) 다기능 공공미디어 및 비디오와 시네마 센터, ④ (교육) 미디어 테

크 및 학습 공간(다기능 디지털 교육 도구를 활용하여 학급별 특수 수요 반영, 고

령인구에 대한 디지털 교육 실시), ⑤ (농산업) 지역의 소비자, 농민을 위한 유통 및 

수집 중심 및 식품 가공, ⑥ (농촌관광 및 산업) 농촌관광 및 지역 상품을 위한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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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공 등이 추진되도록 한다. 그리고 읍면 단위 농촌 디지털 허브 운영에 있어 

디지털 기술 사용이 일상화된 청년들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63) 스마트 농

촌 실현과 관련한 소정의 전문 교육을 이수하게 한 후 스마트 농촌 운영자, 컨설턴

트로 활동하게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

이다.

□ 농촌 워케이션 활성화 

읍면 단위 농촌 디지털 허브가 구축될 경우 최근에 일부 지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워케이션 사업을 통한 도시 청년의 농촌 이주도 촉진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지자체 주도, 각 부처(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주도, 기

업 주도(한화생명, CJ ENM 등)로 다양한 워케이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아직 명

확한 성과는 없지만 도시 직장인들의 수요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연구의 

도시 청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 도시 청년의 55.0%가 농촌에서 원격 근무를 할 의

향이 있었다(마상진 외, 2022). 도시 청년의 농촌에서의 워케이션 활동과 경험을 

어떻게 농촌의 활성화와 체계적으로 연결시킬지는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이다. 

아직까지 대다수 워케이션 활동이 도시 사무직 종사자들의 힐링 차원에서 접근되

는 한계가 있는데, 추후에 워케이션 기간 동안 농촌 주민과의 교류, 지역 체험 프로

그램 등을 통해 도시 청년들이 해당 지역 농촌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알아간다

면, 관계 인구 형성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지역 이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63) 읍면 단위 농촌 스마트빌리지를 운영하고 청년의 관련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안에 대한 농촌 현

장의 호응도 높았다. 농촌 청년과 주민 설문조사 결과 청년의 52.2%(반대 12.0%), 기성세대의 

57.4%(반대 8.2%)가 찬성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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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 농촌 워케이션 사례: 서천 디지털노마드 센터

자료: 서천 한산노마드센터(https://hansannomad.kr/#/cyber-space), 검색일: 2023. 9. 5.

서천군 ㈜자이엔트 삶기술학교 사례를 보면 농촌에 정학하고자 희망하는 청년

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마을형 코워킹 스페이스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

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그림 6-11>. 농촌에서의 전원생활과 원격 근무를 

희망하는 워케이션 수요와 디지털노마드를 대상으로 지역(한산면)에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음식점, 카페, 문화프로그램을 멤버십 형태로 

제공한다. 거점 인프라인 ‘노마드센터’에 IT 기업과 스타트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

간을 마련하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들이 함께 일하며 생활하는 ‘노마드 타

운’을 목표로 관련 프로그램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읍면 단위 디지털 허브 구축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서비스 개선과 더불어 도시 청년 워케이션의 활성화가 

동시에 가능할 수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3.5. 미래 세대를 위한 농촌 교육

청소년 시절 다양한 농촌 경험은 농촌에 대한 이미지 형성과 농촌 관계 형성 그

리고 이후 농촌 거주 의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청소년 단계부터 농촌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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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에 보다 많이 노출시키고, 농촌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 및 관계 형성을 유

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미래 세대를 위한 농촌 교육을 위해 ‘농촌 청소

년 지역 알기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대상 농업·농촌 교육 강화’, ‘농촌 갭이어

(Gap Year)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한다. 

□ 농촌 청소년 지역 알기 프로그램 운영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의 지역 소속감을 향상시키고 주민들과의 다양한 

관계 경험을 늘리기 위해 농촌 청소년 대상 지역 알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리빙랩 워크숍에서는 농촌 청소년들이 지역 노동의 가

치와 향후 지역에서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육의 주체가 교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사, 학생, 마을 청장년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제안이 있

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지역 유, 초, 중 교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한 ‘전주사람 전

주탐방’사례64)처럼 학교 교육과정 안에 지역사회 탐방 프로그램을 연계하도록 한

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청소년, 교사, 지역주민 공동 

참여로 지역에 널리 알려진 지역의 명소와 함께 마을 단위 명소를 방문하며 지역

주민이 직접 해설사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옥천군의 사회적협동조합 

‘꿈꾸는배낭’의 경우처럼 마을과 학교가 함께 만드는 지역사회 배움터를 운영하

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표 6-2>. 옥천에서는 청소년이 지역을 만나는 장으로 

지역사회 배움터를 제공하여 지역을 깊이 알아가고 지역사회의 소속원으로서 발

전에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사회 배움터를 통해 청소년 자립 카페 운영, 

청소년이 직접 디자인하는 여행 추진, 지역 축제에서 청소년 역할 확대, 청소년 축

제 개최 및 운영 등의 활동 추진이 가능하다.

64) 한국공정일보(2023. 4. 12.), “전주시, 우리 지역 알기로 시작하는 마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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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농촌 청소년 지역알기 프로그램 사례: 사회적협동조합 ‘꿈꾸는배낭’

사회적협동조합 ‘꿈꾸는배낭’

목표
향후 지역에서 자란 아동,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활동과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전한 관계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

미션 농촌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하고자 하는 일

1) 청소년 자치배움터 징검다리학교
 - 마을교육공동체 지원활동
 - 청소년 교육 관련 위탁사업
 - 지역특화마을교육과정 개발
2) 청소년 자치배움터 징검다리학교
 - 전환기교육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문화공간 운영
 - 민주시민교육, 학생인턴십 운영

3) 옥천마을교육연구소
 - 각종 연구·기획 및 출판 사업
 - 고교학점제 마을연계 운영방안 연구
 - 평생학습과 마을교육 연계방안 연구
4) 옥천 청소년-청년 커뮤니티
 - 청소년·청년 활동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역자원 활용한 청소년 굿즈 제작 

프로그램 운영

자료: 사회적협동조합 꿈꾸는배낭 블로그(https://blog.naver.com/coop_backpack/222712302134), 

검색일: 2023. 10. 16.

그리고 청소년이 직접 다양한 지역 정책 결정에 참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체계

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여러 위원회나 지역 정책 결정, 마을단위 사

업추진 과정에서 기성세대와 관이 주도하며 관련 정책의 수혜자인 청소년이 대부

분 배제되어 왔다. 수혜자가 정책을 직접 주도함으로써 농촌 청소년 스스로가 욕

구를 발견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정책과의 차이를 좁혀 

나갈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 청소년 대상으로 이미 시도하

고 있고,65) 이 연구에서도 활용한 바 있는 리빙랩 방식을 활용하여 청소년이 직접 

지역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등의 지원하에 직접 실

현에 참여해보는 경험도 확산할 필요가 있다.

65) 충남에서는 2022년 생활실험리빙랩을 18개 진행하였는데, 그중 하나로 ‘청소년이 직접 제시하는 

지역 문화 인프라 마스터 플랜’을 수행하였다(미래리빙랩센터, 2023). 이밖에 경북 상주에서도 ‘도

시재생 청소년리빙랩’을 진행하고 있다(상주도시재생지원센터(https://sangjucity.or.kr), 검색

일: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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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청소년 대상 농업·농촌 교육 강화

도시 청소년 대상 농업·농촌 교육은 도시 청소년이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도울 뿐 아니라 향후 농촌과의 관계 형성과 더 나아가 잠재적 농촌 인구 확

보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1차년도 연구에서의 청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학창 

시절 농업·농촌 경험은 농촌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으로 이어지고 이후 농촌 

관계성 확대 및 농촌으로의 이주 의향으로 연결되었다. 실제 도시 청년의 농촌 유

입과 결정요인 분석 결과, 농촌 방문 경험이 있는 청년, 농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청년일수록 ‘살아보기 체험 의향’, ‘원격근무 의향’, ‘살고 싶은 의향’이 높았

다. 이는 농촌을 직접 체험해보는 경험과 더불어 농촌에 대해 배우고 농촌의 중요

성에 대해 인식하는 것 자체로 농촌 유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도

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아울러 농촌의 중요

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이미 현장에서 진행 중인 ‘학교 내 식생활교육’, ‘농촌교육

농장’, ‘농어촌인성학교’, ‘농촌유학’, ‘농산업 진로체험’, ‘농촌 청년과 도시 청소

년 멘토링’ 등의 관련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학교 내 식생활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년에 발표한 ‘제3차(’20~’24) 

식생활교육 기본계획’66)을 통해 많은 부분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주요 전략으로 제시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교육’ 중 세부 전략인 ‘① 지역농산

물 확산 연계 교육 기반 조성’은 지역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농산물을 활용

한 식생활교육을 강조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도시 청소

년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프랑스

의 ‘국가식품프로그램’ 중 ‘미각주간’ 운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각주간’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요리사가 직접 방문하여 요리실습 등을 제공하고 요리재료

의 생산과정과 생산된 지역 소개 등을 진행한다(탁명구·이지은, 2015). 우리나라

에서도 도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화된 학교 내 식생활교육을 통해 지역의 농산물

66)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0. 1. 29.), “함께 하는 농업, 건강한 국민,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지

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중장기 발전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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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리고 더 나아가 농업·농촌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촌교육농

장67)’은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농촌의 모든 자원을 바탕으로 하여 학교 교육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활동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교육의 장으로, 

단순한 농촌 관광을 넘어서 농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인식시킬 수 있는 대안적 

모델이다. 농촌교육농장을 통해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가치를 재발견

하고 농업인의 농업활동에 대한 자부심을 고양하는 등 도시 청소년의 농업·농촌

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농업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 

‘농어촌인성학교’68)에서의 농어촌 체험활동 교육을 통한 농업에 대한 이해 유도, 

‘농촌유학’69)프로그램을 통한 농촌과 공동체의 이해, ‘농산업 진로체험’70)을 통

한 농업 관련 다양한 직업에 대한 경험 등 도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농업·

농촌 교육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표 6-3>. 

<표 6-3> 전북의 농촌유학 유학경비 지원 사례

구분

전북교육청 서울교육청 전라북도

(서울지역, 서울 
이외 지역)

(서울지역 유학생에게만 1년 지원) (서울지역, 서울 이외 지역)

월 체재비

가족체류형
가구당 

월 30만 원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

학생 1인당 월 20만 원

※ 1명 30만 원, 2명 40만 원,

3명 50만 원, 4명 60만 원

홈스테이형 학생 1인당 
월 30만 원

학생 1인당 월 30만 원
유학센터형

교육급여 해당없음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지원

해당없음
가족체류형: 가구당 월 20만 원

홈스테이형: 1인당 월 20만 원

유학센터형: 1인당 월 20만 원

초기 정착금 해당없음 학생 1인당 1회 50만 원 해당없음

자료: 전북농촌유학(https://office.jbedu.kr/farmschool/MABAC), 검색일: 2023. 8. 28.

67) 한국농촌교육농장협회(http://happyfarm.or.kr), 검색일: 2023. 10. 16.

68) 농어촌인성학교 홈페이지(http://www.ruralschool.co.kr), 검색일: 2023. 10. 16.

69) 농촌유학 홈페이지(https://sigol-i.org), 검색일: 2023. 10. 16.

70) 농사로 농산업 진로체험(https://www.nongsaro.go.kr/portal/ps/psz/psza/contentMain.ps?

menuId= PS65265), 검색일: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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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의 운영에 있어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농촌 청년들은 지역

사회 기여 희망로 ‘멘토링 및 교육 분야’가 27.9%로 높게 나타나는 등 농촌 청년을 

활용한 청소년 교육은 농촌 청년의 지역 소속감 고취와 일자리 제공 등 긍정적인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다. 이 연구의 리빙랩 워크숍에서 제안된 것처럼 ‘농촌 청

년의 청소년 멘토링’ 활동을 통해 농촌 청년 멘토를 통해 농업·농촌과 관련된 다양

한 멘토링을 접함으로써 청소년의 농촌 이해를 돕고 농촌에 대해 친숙함을 유도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농업·농촌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현행 추진되는 관련 프로그램의 활

성화와 관련 활동에서 농촌 청년의 참여가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공공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 농촌의 다양

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리빙랩 워크숍에서도 제안되었

듯이 교육기관별 파편적 사업 수행과 상호 정보 공유의 한계로 인해 도시 청소년 및 

학부모가 관련 교육 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농업·농촌 및 식

품산업 기본법’ 제46조(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연구·홍보 등)에서는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증진하고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고, 농업·농

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인·농업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세

우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를 위한 국가 추진 조직이 없다.71) 

청소년 농업·농촌 교육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현행 관련 교육72)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농업·농촌 관련 부속 교재, 교육 프로그램 개발 

71) 과거 ‘농촌정보문화센터(2004~2012)’가 전 국민에게 농업정책과 농업, 농촌을 홍보하기 위해 설

립·운영되었지만, 2012년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농업인재개발원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농정원)이 출범하며 폐지되었다. 농정원 출범 초기에는 관련 기능을 농업가치본부를 통

해 일부 수행하도록 하지만 실제는 농식품 소비 촉진, 농정당국의 사업 홍보 등에 한정하여 매우 협

소한 기능만을 하고 있다(마상진, 2023).

72) 앞서 소개한 식생활교육, 농어촌인성학교, 농촌교육농장, 농촌유학 외에도, 4H교육, 학교숲, 학교

텃밭(도시농업), 자유학기제 ‘농업 진로체험 교육’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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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및 확산, 관련 강사 육성 등의 전문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 농촌 갭이어(Gap Year)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기 학교를 떠나 일정기간 진로 체험을 하는 갭이어(Gap year) 제도는 외

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학생들이 직업체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한 적성과 

흥미를 찾도록 시행하고 있다.73) 영국은 대학을 입학하기 전 1년 동안, 아일랜드

는 15~16세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체험활동을 하는 전환학년제 교육과정을 운영

하고 있다(김정희 외, 2017)<그림 6-12>. 국내에서도 지자체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있다. 대구지역 문제해결플랫폼에서는 지역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갭이어 프로젝트(도시근교형 갭이어 프로젝트: 청

도)74)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 청년들이 진로 및 자아 탐색의 시간을 통해 스스로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각각의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자원을 개발하고

자 대구에서 가까운 청도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 대학, 지역 민간 단체 

및 지역 사업체(농장, 청년 창업체, 사회적 협동조합 등)와 연계하여 지역(청도) 체

험, 농장주 경험, 지역 청년 창업 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청(소)

년들에게 도시 외에 농촌에서의 다양한 진로 탐색기회를 제공뿐 아니라 지역 유관 

기관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 지역 내 청년 이탈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

었다.

73) 갭이어는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까지 영국의 상류층 자제들 사이에 유행한 그랜드투어에서 시작

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영국 교육과정에 안착하여 다른 나라에도 확산되었다. 영국의 갭이어는 

16~25세의 학생들이 공교육 체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진로활동을 통해 역량을 쌓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희 외, 2017).

74)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https://dgsocial.org), 검색일: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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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2> 갭이어 프로그램 사례: 영국 

자료: 김정희 외(2017: 158).

갭이어 시행은 앞서 제안한 청소년 농업·농촌 교육 전담조직의 지원하에 대학-

지역 연계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 각 대학(특히 도시 지

역에 위치한 대학)과 협약 체결하고, 각 대학의 입학예정자(입학유예) 및 재학생

(특별휴학 적용)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갭이어를 위한 활동 권장 및 학점 인정을 

해주는 것이다(마상진 외, 2021). 학생이 농산어촌과 관련하여 자기 학습계획 및 

발전계획을 스스로 설계하고 실행토록 하며, 농산어촌 지역 내 다양한 형태의 조

직이나 단체와 연계토록 지원한다(체류비 일부 또는 거주지 지원). 또 다른 방안으

로 공공 또는 민간 주도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공공주도형의 경우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자체를 선발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민간주도형의 경우 지역 청년조직 

등을 지원하여 운영하는 방식(청년조직 활성화 연계)이다.

3.6. 농촌 청년 정책 추진 체계 확립

 농촌 청년 정책은 농촌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있어 청년의 중요성에 고려할 때, 

청년 정책뿐 아니라 농촌 정책 모두에서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대부분 청년 정

책은 도시 청년 중심으로 추진되고, 농촌 정책은 기성세대 중심 및 농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촌 청년의 삶의 질은 지역의 청년 정책과 참여에 영향을 받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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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청년의 지역 정치는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다.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농

촌 청년을 위한 별도의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 청년 

정책 추계 체계 확립을 위해 ‘농촌 청년 정책을 위한 법률 기반 구축’, ‘농촌 청년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농촌 청년 정책 전달체계 개선’ 등을 제안한다. 

□ 농촌 청년 정책을 위한 법률 기반 구축

이 연구의 관련 정책 분석 결과 다부처에서 추진하는 청년 정책에서는 농촌에 

대한 배려는 특별히 없고,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지역 편차가 컸다. 그러다 보니 상

당수 도농복합시 농촌 지자체는 인구가 밀집한 동 지역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농촌 청년들은 도시 청년보다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

이 떨어졌다. 또한 농촌 정책의 경우 최근 청년 정책이 많이 강조되고는 있지만 분

야별로 보면 자녀 양육 및 교육과 일자리 정책에 많은 부분 치중되어 있고, 일자리 

정책은 여전히 농림어업 중심으로 추진되는 한계가 있었다. 농촌 청년 삶의 다차

원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청년의 농촌 이주에 대한 지원과 

농촌 청년 역할을 통한 공동체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촌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

고하도록 관련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가칭)농촌 청

년법’ 제정을 제안한다.

2021년 청년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에 관한 법률’(약칭: 후계청년농어업인법)이 제정된 바있다. 1980년대부터 추진

된 기존의 후계농 지원 사업에 더해 청년농 육성을 위해 신규 유입 초기(3년)에 생

활비 지원을 포함한 과감한 예산 투입과 정책 기반75) 조성을 추진한 결과, 농업 현

장에 눈에 띄는 변화가 일고 있다76). 하지만 지속가능한 농촌 사회 발전의 측면에

75) 농림축산식품부에 청년농육성정책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청년농지원처를 신설하여 청

년농 정책을 전담하도록 하였다.

76)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추진으로 그동안(2018~2023년) 1만 2,600명의 청년이 사업 수혜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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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면 이 법은 정책 대상을 농촌 청년 중 5%밖에 되지 않는 농어업 종사 청년에 

한정하고 있기에 한계가 많다. 진정 농촌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원한다면 농

촌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포괄할 필요가 있

다. ‘농촌 청년법’을 통해 다부처에서 추진되는 청년 사업을 농촌 특성에 맞게 유

기적 연계하고 농촌 청년 종합계획이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농촌 청년이 정책에 

기획·집행·평가 과정에 참여시키고, 농촌 청년 정책의 정책 전달체계를 규정하고, 

이 연구에서 제안한 농촌 청년의 소득과 주거 지원, 농촌 활동가 육성과 활동 지원 

등을 보장해야 한다.77) 또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청년 정책 및 계획, 사

업 등의 농촌 지역 인지 감수성(류승한 외, 2022)을 제고시키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농어촌 지역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평

가하고, 농어촌의 특성(불리한 접근성, 낮은 인구밀도, 사업체의 영세성, 경제활동 

이력의 특수성, 낮은 재정자립도, 사회자본 부족 등)에 맞게 해당 정책이 수립·시

행되도록 점검·보완하기 위한 정책조정제도인 농어촌 영향평가를 청년 정책 분야

에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촌 청년의 삶과 관련한 과학적 데이터 수집을 

위해 정기 실태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기존 청년 통계과 관련 각종 국가 조사에 

농촌 지역 변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농촌 청년 특성이 반영된 농촌 청

년 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에 근거하여 관련 사업들을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작업도 필요하다(정세정 외, 2019). 

□ 농촌 청년 정책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농촌 청년 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서는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 정책

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정책 수립, 실행, 평가 과정에서 자신들의 

았고, 이들 중 90%가 영농 정착을 하고 있었다(김성아, 2023). 이를 통해 실제 농업분야 청년수가 

증가하였는데,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2017~2022)에 의하면 39세 이하 농업 종사자 수가 

2017년 7.2만 명에서 2022년 7.9만 명으로 9.4% 증가하였다.

77) 당장 별도 법률 제정이 힘들 경우 기존 관련법(청년기본법이나 농업·농촌 관련법(‘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삶의질 법’)에 장의 형태로 추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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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청년이 참여하는 정책 거버넌스 상설화가 필수적

이다(김현수, 2019). 이 연구에서 청년 활성화 지역 분석 결과 지역의 청년 정책 비

중과 청년의 정치 참여가 청년의 삶의 질에 실제 영향을 주고 있었다. 하지만 농촌 

청년의 정책 참여 여건과 관련하여 농촌 지자체장과 관련 공무원의 의지, 물적·인

적 자원 부족뿐 아니라 협력 거버넌스가 미흡하였다. 특히 청년 거버넌스가 일부 

운영되지만 대표성, 안정성이 부족하였다<그림 6-13>.78) 리빙랩 워크숍에서 지

적한 것처럼, 상당수 지자체에서 청년 위원 구성이 성공한 청년 사업가 중심이어

서, 다양한 청년의 삶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개선보다는 경제사업 중심의 규제 개선

과 사업 신설과 관련 민원 해결에 한정되어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그림 6-13> 좋은 거버넌스의 구성 요인

자료: 마상진·권인혜(2014) 수정.

관이 아닌 청년이 중심이 되는 참여기구를 구성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실질적으

로 담아낼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농촌 청년 정책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를 

78) 좋은 거버넌스는 대표성, 투명성, 형평성, 참여, 책무성, 안정성, 효과성 등의 요인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마상진·권인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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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읍면 단위 → 기초지자체 → 광역지자체를 거쳐 중앙정부에 이르는 농촌 청

년 참여를 일종의 대의제 형태로 구성해 대표성과 함께 체계성을 갖추는 방식으로 

농촌 청년 참여기구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김기헌, 2022). 특

히 완주군의 ‘청년정책 이장단’ 사례처럼 읍면별 청년 대표자를 위촉하고 청년 리

더 발굴과 더불어 청년의 정책 참여 확산 노력을 해야 한다.79) 그리고 중앙단위에

서는 청년 정책조정 위원회 내 관련 전문위원회 형태로 농촌 청년위원회를 설립하

거나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위원회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지

자체 단위에서는 청년 참여예산제, 각종 지자체 정책 위원회의 청년 위원 할당제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80)

□ 농촌 청년 정책 전달체계 개선

대부분의 농촌 지자체는 청년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 체계를 갖추지 못하

고 있다. 농촌 지자체의 청년 업무는 여러 실무 부서에 혼재되어 있고, 청년 정책 

담당자가 있는 경우라도 업무 전문성이 부족하여 민원 해결을 위해 찾아간 청년이 

오히려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지자체 청년 정책 전달체계로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는 청년 센터의 경우 농촌 지자체는 아직 설치가 안 된 경우가 대부분이

고, 설치된 농촌 지자체라도 청년 공간 제공 차원에 머물러 있고, 담당 직원이 있는 

경우라도 직원들의 신분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김기헌, 

2022).

기초지자체 단위로 농촌 청년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담아내기 위해서는 지자

체에 전담부서나 전담자를 배치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 연수 제공을 통해 청년 관

79) 완주군은 2017년부터 운영해 온 ‘청년정책 네트워크단’을 보완하여 2020년부터 읍면별로 선정된 

청년 이장에게 소통·교류 역할을 부여하고 청년 이장 중심으로 읍면별 반상회와 워크숍을 통해 지

역에 필요한 청년활동을 지원한다(전북도민일보(2020. 3. 12.), “완주군, 청년정책이장단 읍·면 

누빈다”.).

80) 농촌 청년과 주민 조사 결과, 청년의 지역 정치 의사결정에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 할당제 도입에 대

해 청년의 41.9%(반대 13.6%), 기성세대의 42.8%(반대 10.5%)가 찬성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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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정책 전문성을 높이고, 청년 업무를 일정 기간 담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가능

하다면 지역 청년 중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 전문가를 개방형으로 공채하여 청년 

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도 있다.81) 청년 센터를 통해 민간 위탁으

로 청년 업무가 진행될 경우에는 근무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순천시 청년 센터 ‘꿈꾸는 청춘’의 경우 팀장 1명, 팀원 4명, 직

업상담사 1명 등 6명이 근무하면서 청년주도형 프로젝트 사업, 청년커뮤니티 지

원사업, 꿈청시리즈 기획 프로그램, 청년들의 취창업 지원을 위한 순천시 일자리

카페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표 6-4>.82)

<표 6-4> 순천시 청년 센터 ‘꿈꾸는 청춘’ 사례

[운영 개요]

○ 운영주체 : 순천시(운영인력 : 6명/기간제근로자 5, 직업상담사 1)

○ 운 영 일 : ’18. 6. 7~ * 열림식 : ‘18. 6. 5.

○ 운영시간 : 월~금 10:00~20:00, 토 10:00~18:00 

○ 공간구성 : 문화공연장, 세미나실, 공유부엌, 스탠딩작업공간, 쪽잠쉼터(다락), 공유사무실, 청년 상담소(일자
리카페), 예비창업자공간, 방송실 등

[운영 내용]

○ 프로그램 운영 : 청년도전 지원사업, 청년서로학교, 꿈청시리즈(꿈청식탁, 꿈청극장, 꿈청클래스, 꿈청책방, 
꿈청상담소), 문화공연 등

○ 공간대관 : 회의, 세미나, 스터디, 모임 공간, 행사 등 예약운영(대관료 무료)

○ 공유사무실 운영 : 청년들이 자유롭게 컴퓨터 작업, 인쇄, 복사 가능

○ 공유부엌 운영 : 함께 요리하고 차를 마시며 소통하는 공간

○ 일자리카페 운영 : 취창업 교육 및 정보제공, 구직 알선, 무료증명사진 촬영 등

○ 순천청년 멘토링사업 : 청년들에게 전문가 무료 상담 및 컨설팅 지원

자료: 행정안전부(2020), 《지자체 청년정책 우수사례 모음집》.

한편 리빙랩 워크숍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농촌 청년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급

자 중심의 정보 제공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 과거보다 적지 않은 청년 관련 정

책이나 사업들이 기획되어 추진되지만, 정작 정책 홍보가 제대로 되지 못하여 정

81) 전북의 경우 청년일자리 담당을 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82) 순천독립신문(2019. 12. 30.), “순천시청년센터, 전국 청년센터 중 최우수 센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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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결정에 참여한 소수만 알고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서천군의 경우 지역 청

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산학교’83) 사례처럼, 지역 청년들의 지역 정치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과 동시에 지역 청년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청년 의제 발굴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 홍보를 위해 충주시 유

튜브84) 사례처럼 재능있는 공무원을 전담시키거나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여 SNS

를 활용한 다양한 정책 홍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83) 충남일보(2023. 12. 20.), “서천군, 청년 대상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84) 충주시의 공식 유튜브 채널 ‘충TV’는 2019년 4월 문을 열었다. 충주시청 홍보팀 주무관이 운영을 

맡아 공무원만이 선보일 수 있는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https://

www.kocca.kr/trend/vol20/sub/s43.html), 검색일: 2023.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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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연구는 청년세대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수

행되었다. 지난 2년에 걸친 연구 수행을 통해 농촌 청년의 삶과 관련한 다양한 실

태를 구명했다. 일부 그동안 상식적으로 알려졌던 사실들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부분도 있지만, 잘못 알려지거나 잘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도 밝혀냈다. 

농촌 청년들이 소득이 낮고, 일자리의 질과 생활 여건이 도시보다 좋지 않다는 상

식적 분석 결과도 있었지만, 농촌 청년이 오히려 소득과 주거에 대한 만족이 높고, 

전반적인 행복감 역시 도시보다 낮지 않다는 결과도 있었다.85) 세간에 청년들의 

도시 집중을 문제화하면서 요즘 청년들이 모두 도시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뉘앙스

의 언론 기사가 넘쳐나지만, 이 연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상당수 청년이 농촌을 

자신이 원하는 삶의 양식(life style)의 실현 공간으로 여기고 거주하고 있었다. 

일각에서 인구감소와 더불어 도시 집중으로 소위 ‘지방소멸론’을 주장한다. 언

론 지면과 TV 프로그램에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촌이 소멸할 위기에 

처해있다는 기사들이 수시로 올라온다. 이 연구의 미래 인구 전망에서도 농촌 인

구는 현재보다 줄어들고 청년 인구 비율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할 것으로 추

정되었다. 하지만 실제 농촌 인구는 농촌 내에서 차이(읍지역 증가, 면지역 감소)

는 있지만, 2013년을 기점으로 줄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소폭 증가하고 있다(농촌 

85) 이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농촌 청년의 삶의 질 만족이 도시보다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는 아니었으나, 다른 조사(예: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사회조사,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는 농촌 

청년이 도시 청년보다 삶의 질 만족 또는 행복조건 충족도가 높았다(마상진 외,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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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비율: 2010년 17.9% → 2022년 18.6%). 도농 간 인구 유입·유출을 보면 2006

년 이후 17년 연속으로 순유입(농촌 유입이 유출보다 많은) 상황이다(2022년 4만 

4천여 명이 순유입). 우리보다 농촌 인구 감소를 경험한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

도 일정 비율까지 감소한 농촌 인구는 더이상 줄지 않고 증가 또는 유지 추세를 보

인다. 일정 경제 수준에 도달한 후기 산업사회에 접어든 국가 대부분에서 공동으

로 삶의 질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며 역도시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 사회도 귀

농·귀촌이라는 사회현상이 200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나고 있다.86)

향후 우리 사회가 어떤 정책적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농촌 인구 변화의 방

향이 달라질 여지가 많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농촌 활성화 지자체 특성 분석과 실

제 청년들에 의한 활성화된 다양한 농촌 사례는 청년 참여를 통한 적절한 정책 개

입으로 농촌의 변화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불확실한 미래보다 현재의 만족을, 경

제적 성취보다는 삶의 질을, 소유보다는 경험을, 효율성보다는 다양성 중시 성향

이 강한 청년세대(박진경·김도형, 2020)에게는 도시보다 농촌이 더 적합한 공간

이 될 수 있다. 이들에게 다양성, 취향, 대안적 삶 선호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준

다면 농촌은 기회의 장소로 거듭날 수 있다. 

청년세대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농촌 청년의 이탈 최소화 및 

도시 청년의 지속적 유입을 촉진하고 이들이 다양한 농촌 생활 분야에서 행복감을 

느끼며 살면서 농촌의 공동체를 통해 지역사회 역할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별도의 

농촌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 교육 및 취업 기회 제한, 인프라 및 서비스 부족, 정치

적 대표성 부족을 포함하여 다양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적 삶을 선호

하고 농촌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 내 다양한 세대와의 소

통과 더불어 지역 기여 활동을 활발히 하는 농촌 청년들이 있다. 이들을 적극 발굴

하여 이들의 열정을 구심점으로 더 많은 청년이 자신의 잠재력을 농촌 공동체에서 

발휘하도록 관련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 다양한 농촌 청년 정책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일부 과제들은 기존

86) 고대신문(2023. 12. 4.), “애쓰지 않아도 워라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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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추진되는 사업들의 연계 또는 일부 보완 차원에서 제안되었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문재인 정부 이후 청년농 육성을 위해 과감한 예산 투여와 정책 기반 조

성으로 수십 년간 감소해오던 농업 종사 청년 수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제는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성 제고에 있어 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비농업 분야 청년을 위한 체계적 정책 추진을 해야 한다. ‘(가)농촌청년법’ 제

정과 더불어 농촌 활동가 육성을 위한 한국농촌대학 설치, 농촌 후계자 제도 도입, 

농촌 청년 기본 수당과 주거 제공, 농촌 의료·교육 분야 청년 전문인력 육성, 청년 

주도 농촌의 디지털 전환 등 기존에 없는 혁신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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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목적

○ 이 조사는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역

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농촌 청년 대상으로 개인 특성, 가치관, 지

역 인식과 경험, 농촌에서의 역할, 정책에 대한 평가, 대안 등을 조사하여 농촌 

청년들의 역할 제고를 위한 방안 및 정책 과제 도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더불어 농촌 중장년층 주민의 청년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조사하고자 함.

  

2. 조사 설계

○ 농촌 지역(읍, 면)에 거주하는 만 19~79세 청년 및 주민 1,500명의 표본을 추출

하여 온라인 시스템 및 태블릿PC를 활용한 설문조사를 수행함.

구   분 내   용

조 사  대 상 만 19~79세 청년 및 주민 1,500명

조 사  방 법 온라인 시스템, 태블릿PC를 활용한 개별 면접조사

표 본  크 기 청년(만 19~39세) : 1,000명 / 주민(만 40~79세) : 500명

표본추출방법 권역별, 읍면별, 연령별 할당 표본추출

표 본  오 차 95% 신뢰수준에서 청년, 주민 각각 ±3.10%p, ±4.38%p

조 사  기 간 2023년 7월 25일~10월 4일 

<부표 1-1> 농촌 청년 및 주민 설문조사 설계 개요

자료: 위탁 설문조사 결과 내용.

87) 2023년 7월 25일~9월 8일간 수행된 ‘농촌 청년의 농촌 지속가능성 제고 관련 역할 및 정책 요구 

실태 조사’와 2023년 8월 21일~10월 4일간 수행된 ‘농촌 주민의 청년세대에 대한 인식과 역할 기

대 조사’를 통합하여 재정리하였다.

부록 1-1

농촌 청년과 주민 대상 설문 조사 개요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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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내용

○ 농촌 지역(읍, 면)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만 19~39세), 주민(만 40~79세)을 대상

으로 농촌 지속가능성 제고 관련 역할 기대, 정책 요구 등을 아래와 같이 조사함.

구  분 조사 내용

응답자 특성
￭ 지역
￭ 성별
￭ 나이

￭ 교육수준(최종학교, 이수 여부, 고등학교 
및 대학교 전공계열)

￭ 군복무 상황

가구 특성

￭ 가구주와의 관계
￭ 현재 혼인상태
￭ 부모님 동거 여부
￭ 부모님과의 생활비 지원 관계

￭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 수
￭ 자녀 수
￭ 신체적 장애 여부
￭ 전반적 건강 상태

경제 및 일자리 
상황

￭ 근로 및 사업소득
￭ 공적 이전소득
￭ 사적 이전소득
￭ 재산소득
￭ 총 소득
￭ 지난 한 주 기준 경제활동 상태

￭ 종사상 지위
￭ 월평균 근로소득
￭ 산업 분야
￭ 직업
￭ 향후 하고 싶은 일의 특징
￭ 향후 하고 싶은 일의 분야

가치관·생활 
만족

￭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느끼는 가치
￭ 소득 만족도
￭ 직업 만족도
￭ 가정생활 및 가족관계 만족도
￭ 지역주민 및 인간관계 만족도
￭ 주거 환경 만족도
￭ 문화 여가 만족도
￭ 지역사회 참여 만족도
￭ 평소 성격

￭ 소규모 친밀한 커뮤니티 거주 선호
￭ 탁 트인 자연환경에서 거주 선호
￭ 시골의 느린 삶의 속도에 대한 선호
￭ 농촌 지역사회의 문화적 전통 및 관습 존중
￭ 평화로운 환경 위해 도시 삶 포기 가능성
￭ 농촌 회상 이미지
￭ 농업·농촌의 우리 사회에서의 중요성
￭ 일-여가 중시
￭ 개인-공동체 중시
￭ 도시적 삶-농촌적 삶
￭ 경제 발전-사회 평등·정의

거주 특성

￭ 주택 유형
￭ 주택 소재
￭ 현 거주지 출생지역 여부
￭ 농촌 거주 형태
￭ 농촌 생활 기간
￭ 도시 생활 기간
￭ 거주하는 마을의 가구 수
￭ 농업을 통한 식량 공급
￭ 자연환경 보존 및 아름다운 경관
￭ 문화적 전통의 보존

￭ 현재 사는 지역 거주 기간
￭ 향후 살고 싶은 지역의 위치
￭ 현재 사는 지역에 없어서 불편한 

시설/서비스
￭ 현재 사는 지역이 원하는 삶 구현에 적합 

여부
￭ 향후 살고 싶은 지역의 특징
￭ 향후에 살고 싶은 집의 조건
￭ 주민등록상 주거지 외 주중 이틀 이상 거소 

여부
￭ 복수 거주하는 이유

<부표 1-2> 농촌 청년 및 주민 대상 설문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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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  분 조사 내용

지역사회 
참여·기여

￭ 평소 외출 행태
￭ 지난 1년간 참여한 활동
￭ 지난 1년간 활동 참여 시간(평일, 휴일)
￭ 자연 체험/경험 빈도
￭ 마을 각종 주민 모임 참여 빈도
￭ 지역 내 각 세대들과의 교류 정도
￭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요인에 대한 관심 

정도
￭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요인의 지역 실현 

수준
￭ 현재 살고 있는 각 지역에 대한 소속감

￭ 직업 및 사회생활 활동과 지역의 관련성
￭ 지역 소상공인 제품 서비스 이용
￭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 지역 환경 보호 활동 참여
￭ 지역 교육기관, 체육시설 이용
￭ 지역 공익단체, 주민회의 참여
￭ 지역사회공헌 활동 참여
￭ 지역주민 정보 제공이나 상담 제공
￭ 지역 건강 관련 행사, 캠페인 참여
￭ 지역 발전 기여 분야 및 장애요인

청년 정책 
평가와 요구

￭ 현재 가입되어 있는 청년 모임 및 조직
￭ 지자체(시군) 정책 의견 수렴 행사 참여 

경험
￭ 지자체(시군) 정책 의견 표현 경험
￭ 지역(시군)에 청년을 위한 소통 공간 유무
￭ 지역(시군)에 청년을 위한 소통 공간 이용 

경험
￭ 지역(시군)의 청년 공간·활동 활성화 정도
￭ 정치적 문제 이해, 참여 능력
￭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 포용, 이해
￭ 선거나 캠페인 참여 통해 지역 정치 발전 

영향
￭ 지자체(시군) 청년 정책 효과적 추진 정도
￭ 지자체(시군) 청년 정책 추진 요인 동의 

정도

￭ 지자체(시군) 정책 참여 관련 동의 정도
￭ 지자체 청년 정책 참여·추진 시 중요한 것
￭ 지자체 청년 정책 참여·추진 시 장애요인
￭ 지자체(시군) 청년 정책 효과적 추진 정도
￭ 청년 정책 확대·강화 필요성
￭ 청년 참여 및 역할 활성화 방안에 대한 동의 

정도
￭ 청년 참여 및 역할 활성화 방안의 우선순위
￭ 청년 육성 관련 정책·프로그램 시행 시 

수혜대상 연령

자료: 위탁 설문조사 결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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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처리

○ 수집된 자료(Raw Data)는 Editing, Coding 과정을 거쳐 SPSS프로그램

으로 전산처리 하였음.

Editing
Coding/
Punching

Data Cleaning Data Processing

기록상의 오류 및 
누락 검증

설문내용의 
부호화 및 자료입력

입력 자료의
오류 검색

∙ Intel Core i5
∙ SPSS 25.0

자료: 위탁 설문조사 결과 내용.

○ 가중치 보정

- 조사 대상인 동 지역과 읍면지역의 만 19세 이상 만 79세 이하 표본할당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의 2023년 5월 데이터에 의거하여 인구 구

성비에 맞게 설계함.

- 조사는 이러한 표본할당 설계에 의거하여 실시하지만, 단기간 일정의 조사

에서 사전 할당을 100% 정확히 맞춰 조사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따라, 표본할당 설계와 거의 유사하게 확보한 조사 데이터를 최신 모

집단의 인구구성 비율에 맞게 가중치(weight)를 적용하여 보정하였음.

 i : 권역을 구분하는 첨자 (i = 1(경기/강원), 2(충청권), 3(전라권), 4(경상권))

 j : 읍면을 구분하는 첨자 (j = 1(읍), 2(면))

 k : 연령대를 구분하는 첨자 (j = 1(19~29세), 2(30~39세), …, 4(60~79세))

 l : 성별을 구분하는 첨자 (l = 1(남성), 2(여성))

 Nijkl : i 권역, j 읍면, k 연령대, l 성별 내의 모집단 인구 수

 nijkl : i 권역, j 읍면, k 연령대, l 성별 내의 표본(조사된) 응답자 수

 n : 조사된 전체 응답자 수

 N : 모집단 전체 인구 수

 Wijkl : i 권역, j 읍면, k 연령대, l 성별의 가중치

 층별 최종 표준화 가중치 Wijkl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산출함

Wijkl =
Nijkl

×
n

nijkl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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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답자 특성

<부표 1-3> 청년 응답자 특성

구 분
가중전 
사례수
(명)

가중전 
비율
(%)

가중후 
사례수
(명)

가중후 
비율
(%)

가중
배율

전 체 1,073 100.0 1,073 100.0 1.0

연령대
19~29세 552 51.4 543 50.6 1.0

30~39세 521 48.6 530 49.4 1.0

권역

경기/강원 369 34.4 396 36.9 1.1

충청권 237 22.1 247 23.0 1.0

전라권 185 17.2 149 13.9 0.8

경상권 282 26.3 281 26.2 1.0

읍/면
읍 546 50.9 632 58.9 1.2

면 527 49.1 441 41.1 0.8

성별
남자 440 41.0 602 56.1 1.4

여자 633 59.0 471 43.9 0.7

자료: 위탁 설문조사 결과 내용.

<부표 1-4> 주민 응답자 특성

구 분
가중전 
사례수
(명)

가중전 
비율
(%)

가중후 
사례수
(명)

가중후 
비율
(%)

가중
배율

전 체 540 100.0 540 100.0 1.0

연령대
40~59세 279 51.7 274 50.8 1.0

60~79세 261 48.3 266 49.2 1.0

권역

경기/강원 160 29.6 164 30.4 1.0

충청권 109 20.2 114 21.2 1.0

전라권 125 23.1 109 20.3 0.9

경상권 146 27.0 152 28.2 1.0

읍/면
읍 266 49.3 256 47.4 1.0

면 274 50.7 284 52.6 1.0

성별
남자 356 65.9 283 52.4 0.8

여자 184 34.1 257 47.6 1.4

자료: 위탁 설문조사 결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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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요구 조사지: 농촌 청년

부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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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요구 조사지: 농촌 주민

부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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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과 운영 방향

□ 운영 목적

○ 농촌 현장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청년, 기성세대, 정책관계자, 연구자가 참

여하고 함께 리빙랩 방법을 이용한 논의를 진행하여 농촌 청년의 문제와 해

결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운영 방향

○ 공동협업 팀 활동

- 다양한 지역의 참가자들을 조별로 나누어 그룹 활동 진행

- 그룹별로 문제를 정의하고 아이디어 도출하는 과정에서 협업과 팀워크 

강조

○ 참가자 중심의 참여 활성화

-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 그룹 활동, 토론, 아이스브레이킹 등을 통해 참가자들의 참여관리

88) 2023년 3월 27일~7월 26일간 수행된 ‘리빙랩을 통한 농촌 청년 현장 실태 관련 시사점 도출’의 연

구 결과 중 개요 부분을 재정리하였다.

농촌 청년 리빙랩 워크숍 개요88)

부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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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관점의 공유

- 다양한 분야와 배경을 가진 참가자들의 관점 공유

- 참가자들이 서로의 문제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독려

○ 리빙랩 방법론 활용

- 워크숍에서 사용할 리빙랩 방법론을 사전 계획

- 리빙랩 과정 중 참가자들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후속 지원과 네트워킹 기회 제공

- 발굴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에 도움이 되도록 아이디어 기록 및 보고서 

제작

- 참가자 간 소통 및 네트워킹 기회 제공

2. 리빙랩 개념과 기본 프로세스

□ 리빙랩 개념

○ 사용자 중심의 열린 혁신 시스템으로서 도시, 지역, 학교 등에서 민관이 협

력하여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임.

○ 사용자 중심 접근: 사용자의 요구를 중심으로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 등을 

개선하는 방법을 강조, 사용자의 숨겨진 요구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의 수준을 높임.

○ 다양한 단계와 활동의 조합: 문제 정의, 아이디어 도출, 프로토타이핑, 테스트 

등 다양한 단계와 활동을 조합하여 문제 해결을 진행함. 이 단계들은 반복적으

로 수행되며, 초기 아이디어에서부터 점차 발전시키는 접근 방식을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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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학문 분야와 적용: 경영, 공학, 의학,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되며, 혁신적인 문제 해결과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효과적인 접근 방법으로 

사용됨.

○ 팀 기반 협업 강조: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팀원들이 협업하여 문제를 해결

하고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해 팀 내에서 다양한 시각과 아이디

어를 공유함.

○ 프로토타이핑과 학습 중심: 프로토타이핑을 통해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학

습하며, 아이디어가 점차 발전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을 취함.

□ 디자인씽킹 기반 프로세스 적용(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

<부도 2-1>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

자료: 위탁 설문조사 결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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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란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바탕으

로 서비스 콘셉트 형성을 위해 일련의 확산과 수렴을 반복하는 디자인적 사

고로, 공감하기, 정의하기, 아이디어 도출하기, 프로토타입, 테스트 총 5단

계로 구성함.

<부도 2-2> 더블 다이아몬드의 5단계

공감하기
(Empathize)

∙ 사용자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사용자조사(인터뷰, 관찰 등)를 통해 
사용자의 환경에 직접 노출하여 공감에 기반한 문제 및 통찰 습득

정의하기
(Define)

∙ 공감 단계를 통해 도출된 문제 및 이슈를 명확화하고 핵심을 구체화

아이디어 도출
(Ideate)

∙ 브레인스토밍, 스케치 등의 기법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

프로토타입
(Prototype)

∙ 아이디어 발상 단계에서 도출한 해결안에 관한 프로토타입 제작

테스트
(Test)

∙ 테스트를 통한 개선 및 실행단계로 사용자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완성도를 
높임

자료: 위탁 설문조사 결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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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2-3> 사용자 중심 접근을 위한 디자인 방법론 활용

디자인 방법론 01. 브레인스토밍

∙ 하나의 주제에 대해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면서 아이디어를 만들
어 내는 토론 형식의 아이디어 개발 기법

∙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비판 없이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이 목적
이며, 다른 사람이 낸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의견을 더욱 발전시키는 사
고의 연상 작용을 기대할 수 있음

디자인 방법론 02. 공동창작 워크숍(Co-creative Workshop)

∙ 공동창작은 이해관계자가 협업하여 혁신을 이루는 방법으로, 집단의 구성원들
이 모두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창조적인 활동을 하거나 동등한 위치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창조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의미

∙ 공동창작 워크숍은 공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구조된 토론,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줌

∙ 공동창작을 통해 서비스 과제의 주제 정의,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 프로젝트 목
표에 적합한 컨셉(Concept), 서비스 목표, 니즈(Needs), 비전 정의 등의 산출
물을 얻을 수 있음 

자료: 위탁 설문조사 결과 내용.

3. 일시 및 장소

<부표 2-1> 각 권역별 개최 일시 및 장소

권역 차수 일시 장소

전라
권역 

1차 2023. 5. 9.(화) 14:00 ~ 17:0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층 세미나실

2차 2023. 6. 7.(수) 14:00 ~ 17:00 중흥 스파앤리조트 중연회장

3차 2023. 6. 8.(목) 09:30 ~ 12:30 중흥 스파앤리조트 중연회장

강원
충청 
권역 

1차 2023. 6. 1.(목) 14:00 ~ 17:00 농업관측세종사무소 4층 회의실

2차 2023. 7. 10.(월) 14:00 ~ 17:00 농업관측세종사무소 4층 회의실

3차 2023. 7. 25.(화) 14:00 ~ 17:00 농업관측세종사무소 4층 회의실

경상
권역

1차 2023. 7. 4.(화) 14:00 ~ 17:00 동대구역 KTX 회의실 104호

2차 2023. 8. 4.(금) 10:00 ~ 13:00 동대구역 KTX 회의실 104호

3차 2023. 8. 4.(금) 14:30 ~ 17:30 동대구역 KTX 회의실 104호

자료: 위탁 설문조사 결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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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가자

<부표 2-2> 각 권역별 참가자 요약

권역 구분 이름 소속/직위

전라
권역 

농업 청년
박○○ 창농(미니 밤호박)

정○○ 창농(한우)

사회활동가 강○○ ○○시 청년 정책 협의체 회장

정책담당자 유○○ ○○도청 인구청년정책관실 청년지원팀

농업 청년
윤○○ 승계농(벼)

최○○ 승계농(사슴, 마늘)

비농업 청년 조○○ ○○도 청년거점공간 운영

사회활동가 김○○ ○○시 청년 정책 협의체 부회장

정책담당자 김○○ ○○도청 청년지원팀

강원
충청권역 

농업 청년 박○○ 승계농(천궁, 당귀)

비농업 청년

김○○ ○○○○ 농식품 회사

이○○ ○○사회적협동조합 

이○○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근무

이○○ ○○ FM 공동체 라디오 편성국장

정책담당자
김○○ ○○도청 농업정책과

이○○ ○○도청 청년인재육성과

경상
권역

농업 청년
문○○ 승계농(사과)

이○○ 창농(오미자)

비농업 청년

공○○ ○○마을교육공동체 방과후강사

백○○ ○○협동조합 대표

백○○ ○○군 도시재생지원센터 팀장

이○○ ○○군 농촌지원센터 팀장

정책담당자 이○○ ○○도청 청년정책팀장

자료: 위탁 설문조사 결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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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부 진행 절차 (전라권역 예시)

<부표 2-3> 세부 진행 절차 예시

구분 시간 소요(분) 내용

1차

13:40 ~ 14:00 20 참가자 맞이

14:00 ~ 14:15 15 워크숍 안내

14:15 ~ 14:30 15 토론 진행 방식 및 유의사항

14:30 ~ 14:40 10 발주처 인사 및 소개

14:40 ~ 15:00 20 참가자간 인사

15:00 ~ 15:10 10 휴식

15:10 ~ 15:30 20 1차년도 연구 결과물 소개

15:30 ~ 16:15 45 문제 발굴 및 정의

16:15 ~ 16:25 10 휴식

16:25 ~ 16:45 20 1차 해결방안 아이데이션

16:45 ~ 16:55 10 워크숍 정리

16:55 ~ 17:00 5 폐회

2차

13:40 ~ 14:00 20 참가자 맞이

14:00 ~ 14:10 10 발주처 인사 및 소개

14:10 ~ 14:20 10 환영과 안내

14:20 ~ 14:35 15 진행방식 안내

14:35 ~ 14:45 10 참가자 간 인사

14:45 ~ 15:00 15 1차 워크숍 돌아보기

15:00 ~ 15:10 10 휴식

15:10 ~ 15:35 25 1차 아이디어 선정 및 공유

15:35 ~ 16:15 40 2차 해결방안 아이데이션

16:15 ~ 16:30 15 휴식

16:30 ~ 16:50 20 2차 아이디어 선정 및 공유

16:50 ~ 16:55 5 워크숍 정리

16:55 ~ 17:00 5 폐회

3차

09:10 ~ 09:30 20 참가자 맞이

09:30 ~ 09:35 5 발주처 인사 및 소개

09:35 ~ 09:40 5 환영 및 안건 소개

09:40 ~ 10:15 35 3차 해결방안 아이데이션

10:15 ~ 10:35 20 3차 아이디어 선정 및 공유

10:35 ~ 10:45 10 휴식

10:45 ~ 11:25 40 4차 해결방안 아이데이션

11:25 ~ 11:45 20 4차 아이디어 선정 및 공유

11:45 ~ 11:55 10 휴식

11:55 ~ 12:15 20 베스트 아이디어 검토

12:15 ~ 12:25 10 워크숍 정리

12:25 ~ 12:30 5 폐회

자료: 위탁 설문조사 결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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